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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업부문의 관심은 농업경영위험관리에 있다. 정부의 시

장개입 정책은 국제규범상 최소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농업부문은 농업경영비

의 지속적인 상승, 자연재해의 대규모화･광역화로 농업경영위험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농정 핵심도 농업경영안정화에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농업경영위험관리 지원정책의 실태와 시사점을 모색하고

자 실시한 전문가 토론회의 발표 자료와 주요 토론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토

론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시

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가격변동과 생산변동에 대응한 체계화된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

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사례, 보험 중심으로 농업경영위험을 관리하는 EU의 

주요 국가 사례, 우리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농업경영안정화 

지원제도 사례를 각 부문 전문가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건과 주

요 사례국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농업경영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

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본 토론회를 위해 바쁜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사례 발표와 토론에 진지하

게 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농업경영안정화가 이루

어져야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업경영위

험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은 농정의 핵심 

과제이다. 이 연구 결과가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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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1

○ 제목: 주요국 농업위험관리제도와 시사점

○ 일시 및 장소: 2014. 5. 22.(목) 16:00~18: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 발표 Ⅰ: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농업위험관리제도와 시사점

○ 주제 발표 Ⅱ: 강혜정(전남대학교 교수)

- 유럽의 농업위험관리

○ 주제 발표 Ⅲ: 임정빈(서울대학교 교수)

- 미국의 농업위험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 주제 발표 Ⅳ: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 토  론

- 토론자: 국승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원호(부산대학교 교수)

1 해당 자료집은 2014년 5월 22일(목)에 진행된 토론회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후 

발표자들의 위탁원고(강혜정, 임정빈) 내용 및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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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국내 농업위험관리제도와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경영위험 증가

○ 최근 들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증가는 물론, 재해규모의 확대, 재해종류의 

다양화 등 재해위험으로 인한 생산성 변동이 증가(생산위험)하고 있다. 또

한, 농산물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변동의 심화(가격위험), 지속적 시장

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제도여건의 변화(제도 위험), 농작업의 계절적 집중

과 기계화에 따른 농업인상해(인적위험), 농가자산 및 재무관리 부실(재무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농가들이 노출되어 있다. 

- 특히, 전업화･규모화･자본화되어 있는 전업농일수록 경영비 비중이 높아 

가격위험이나 생산위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 농가의 위험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위험관리지원제도는 부족

○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해 농산물 생산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한

편,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생산기술의 발달 등으로 농산물 공급량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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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늘어나면서 농가는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

○ 농가의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안정 측면에서 

관련 지원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

원제도들은 위험관리 정책보다는 수급조절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화에 초

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 관련 제도의 검토와 문제점 도출 필요

○ 주요 현행 제도들의 1차적 목적은 소비지 시장에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안정화는 부수적 목적에 머물러 있다. 

- 그 결과, 관련 지원제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과 가격 급등락 발생 시 단기적, 대증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관련 제도들 간 연계도 부족하여 체계적, 효과적인 생산위험 및 가격

위험 관리의 성과를 거두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생산･가격위험 현황과 관련 정책

□ 주요 품목의 가격변동성

○ 분석대상 자료 중 쌀, 마늘, 사과는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의 각 품목별 

일별 도매시장 가격자료를 월별자료로 환산(단순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돼

지고기 가격자료는 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제공하는 도매시장의 월별 가격

자료(전국기준, kg)를 이용하였다. 

- 분석대상 기간은 최근 10년(2003년 1월~2013년 12월, 월별)이며, 쌀(일반

계, 20kg, 상품), 마늘(난지, 10kg, 상품), 사과(홍로+후지, 15kg, 상품)자료

를 1kg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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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1991∼2001(A) 2002∼2012(B) 증 감(B-A)

일반미 18.7 6.4 -12.3

건고추 11.9 42.8 30.9

마  늘 28.4 34.5 6.1

양  파 33.6 24.7 -8.9

배 24.9 19.9 -5.0

사  과 17.7 21.4 3.7

한  우 16.4 12.9 -3.6

돼  지 14.6 27.0 12.4

그림 1-1.  가격변화(명목가격)

자료: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표 1-1.  주요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 변이계수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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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소 돼지 닭 합계

발생
두수

발생
건수

발생
두수

발생
건수

발생
두수

발생
건수

발생
두수

발생
건수

2000 1,998 499 9,965 296 2,492,119 188 2,504,082 983

2001 1,982 393 19,331 667 2,182,777 203 2,204,090 1,263

2002 2,171 389 7,569 290 5,590,803 296 5,600,543 975

2003 1,952 408 7,927 209 2,810,387 212 2,820,266 829

2004 6,032 1,138 6,687 124 865,135 87 877,854 1,349

2005 18,416 4,503 7,148 122 1,884,524 108 1,910,088 4,733

2006 26,110 6,724 6,788 90 1,057,853 91 1,090,751 6,905

2007 12,386 3,818 1,737 37 630,268 63 644,391 3,918

2008 9,603 2,778 1,275 55 307,226 88 318,104 2,921

2009 8,138 2,061 2,672 157 193,309 28 204,119 2,246

2010 6,786 1,519 1,395 152 725,845 90 734,026 1,761

2011 5,898 1,295 1,269 95 96,903 46 104,070 1,436

2012 3,926 1,013 1,402 59 482,334 58 487,662 1,130

□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의 주기적 발생

그림 1-2.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 추이

자료: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표 1-2.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자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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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하락과 농업소득 불안정성 심화

○ 농가소득(실질, 2005=100)은 기준연도(1996년)의 소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2년 실질 농가소득은 기준연도 대비 83.5% 수준이다.  

- 같은 기간 동안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 기준연도 대비 129.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하락과 

맞물려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1-3.  농가소득(실질)의 지속적 하락

주: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 실질가격(GDP def)을 지수화(1996=100)하여 비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의 변동성 분석을 위하

여 2004～2007년과 2008～2011년 기간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이계수2

를 비교하였다.

2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

로, 상대적인 일탈도(逸脫度)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평균

치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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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천원) 표준편차 변이계수

농가소득

2004∼2007 33,583 10,878 0.312 

2008∼2011 37,271 13,268 0.338 

증 가 율 11.0 22.0 8.1 

농업소득

2004∼2007 15,166 5,569 0.378 

2008∼2011 16,914 8,417 0.496 

증 가 율 11.5 51.1 31.3 

- 그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모두 변이계수가 높아져, 소득 변동성이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 농가소득은 두 기간 동안 변이계수가 0.312에서 0.338로 8.1% 높아진 반면, 

농업소득은 0.378에서 0.496으로 31.3% 높아졌다. 

- 농업소득 변이계수 변화율은 농가소득 변이계수 변화율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1-3.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분석

자료: 2004∼2007, 2008∼2011년의 농가경제원자료 패널분석 결과.

 3 2004～2007년, 2008～2011년 농가경제원자료 패널분석 결과이며, 소득이 (-)인 농

가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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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정책 곡물 채소 과수 축산 기타

시장가격
안정화

가격위험

수매정책
콩,
옥수수

- - -
인삼,
담배

수급안정 -
수급상
황연계

- - -

변동직불 쌀

자 조 금
임의 가입
25개 품목

의무 5
임의 4

투입재
지  원

농기계임대
논농업
(대 형)

밭농업
(중소형)

사후적
소득안정

제도적
위  험 

고정직불 쌀 - - - -

밭농업
직불

-
하계 18
동계 11

-

피해보전
직불

수입량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 품목에 대하여 일정부분 지원

안정화 직불
(부족불 지불)

가격위험 헤지
선물거래

돈육
선물

파생상품

재해위험

자연재해 재해보험 40개 품목
가축
공제

단수변동 -

대규모재해 -

재무위험
경영회생 농지은행사업

농지
은행

융자지원 긴급 융자 지원 방식(일시적 자금 지원)

인적위험 재해공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 관련 제도 현황

표 1-4.  품목별 경영위험 관련 제도 현황

주 1) 밭농업직불 대상품목 중 조사료, 기타잡곡, 기타두류 등은 1품목으로 계산하였음.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하는 사료·식량 작물도 ha당 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함.

   2) 밭농업직불제는 2015년부터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고정직불제와 

통합예정임.

   3) 재무위험과 인적위험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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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3.1. 노지채소 

3.1.1. 단기 시장가격 하락 시 대응정책

□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 조절

○ 시장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급락할 경우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

에 저장하는 형태로 출하 조절을 실시한다.

- 출하 조절 품목은 주로 배추·무이며,  봄철과 여름철 고랭지 채소 출하시

기에 추진된다.

○ 배추·무 저온저장 사업 소요경비는 회원조합의 채소수급조정자금 또는 농

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을 활용한다.

□ 산지 폐기

○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보상가격 또는 경

영비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한다.

- 가격등락이 심한 배추·무, 마늘, 당근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 산지 폐기 시 소요재원은 지역농협의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농협중앙회 채

소수급조정충당금을 활용한다. 

○ 산지 폐기는 도매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하

는 경우와 “경영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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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용 및 산지 가공용 수매 지원

○ 민간 농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채소류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성출하기에 

산지가격 안정과 농가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단경기에 저장물량을 출하하

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채소류 저장수매는 주로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하며 주출하시기(마늘 

6∼8월, 양파 5∼8월)에 실시한다.

○ 채소류 저장용 및 산지가공용 수매지원은 수매전후 평균가격을 도매시장 

가격 기준으로 조사하여 가격 변동률을 설정하고,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

여 품목별 배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마늘, 양파 저장업체의 경우 수매계획량 또는 저장능력 중 적은 물량을 기

준으로 소요액의 80% 이내로 지원한다.

- 마늘, 양파 가공업체는 업체당 연간 5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업체

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한다.

3.1.2. 단기 시장가격 상승 시 대응정책

□ 예비묘 공급

○ 기후변화 및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묘

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로 고랭지 배추·무, 가을배추·무 

위주로 실시된다.

- 예비묘 공급사업의 재원은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절충당금을 활용한다.

□ 비축사업

○ 수매비축제도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 수매비축 물량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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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대상품목은 콩, 땅콩,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옥수수 등 8개 품목이다.

○ 수입비축제도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과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저율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품목을 대상으로 비축을 실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

하는 방식이다.

-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관리하

며, 대상품목은 콩, 팥, 땅콩,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8개이다.

3.1.3.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 사업

○ 정부는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거 산지유통 관련 사업과 수급안정사업으

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2007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하였다. 

2009년부터는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과 저장용·산지가공 수매지원사업을 

추가로 통합하였다.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농가-산지농협-농협중앙회-농식

품부”를 연계하는 형태로 실시되며,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 농협중앙회는 일반수급안정사업과 직영사업 및 출하계약재배사업을 담당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긴급수급안정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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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수급안정
직영사업
(직접사업)

직영사업
(출하계약)

긴급수급안정

사업관리자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사업대상자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채소사업소)

농협중앙회

(채소사업소)

산지유통인,

저장가공업체 등

재    원

농안기금 80%

중앙회 10%

지역농협 10%

농안기금 80%

중앙회 20%

농안기금 80%

중앙회 20%
농안기금 100%

손실보전
지역농협 

적립금
중앙회 적립금 중앙회 적립금 농안기금

사업방식
출하 후

사후정산

포전매매

(산지유통인과 

동일)

포전매매 후 

출하 시까지 

관리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

대금지급
(계약금-
중도금-잔금)

50-30-20 20-0-80 20-0-80

사업대상자와 

농가의 계약에 

따름

특    징

출하 못할 경우

보증금 및 

위약금 회수

잔금 지급 후

채소사업소가

인수, 관리

출하량에 따라 

대금지급,

관리수수료 

조합에 지급

사업의무량 부여

(대출액의 20%)

표 1-5.  수급안정사업 유형별 운영방식 비교

자료: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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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쌀 변동직불제

□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목표가격 제시

○ 쌀 농가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소득안정 목표 수준을 예시하고, 시장가격과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

는 쌀 직불제를 2005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 시장에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정부가 떨어진 부분 중 일정액을 변

동직불금으로 지원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차

감한 가격의 85%에서 다시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된다.

- 2014년 고정직불금은 90만 원/ha, 목표가격은 188,000원/80kg이다.  

그림 1-4.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념도

자료: 김태곤(2014: 148).

○ 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동일 수준의 고정직불금(90만원/ha)이 지급되

며, 시장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변동직불금 규모는 증가하여 농가 소득안정

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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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변동직불제의 경영안정 지원제도로 통합 논의

○ 쌀 직불제 통합 논의는 첫째, 쌀 직불제는 소득안정형 직불제에 흡수하는 

안의 검토가 논의되었으나 중단된 바 있다. 둘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수

입보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쌀 직불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전제로 소득안정형 직불제와 병행하는 안이 논의되어 왔다. 

○ 첫째, 쌀 직불제의 소득안정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안은 현재의 쌀 생산과잉

문제의 원인을 품목 간 지원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타작목과 지원수준의 균

형화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품목단위 지원 정

책에서 농가단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쌀 변동직불제를 소득안정형 직불제에 흡수할 경우 보전수준의 차이로 쌀 

농가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쌀에 집중된 직불금 지원을 타작목까지 확대하는 

것이 직불제 개편의 목적임을 감안하면 쌀에 대한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 

○ 다만, 쌀에 대한 지원의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혜택이 

축소되는 쌀 농가의 반발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논의가 중단되었다. 

○ 둘째, 최근에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수입보

험제도에 쌀 변동직불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쌀 변동직불제

의 목적이나 제도적 특성은 경영안정지원제도이므로 관련 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쌀 직불제의 혜택 축소에 따른 쌀농가의 반발과 진

행 중인 쌀 관세화 논의 등으로 인해 통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쌀 직불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전제로 소득안정형 직불제와 쌀 변동직

불제의 병행 유지 방안이다. 쌀의 관세화 논의와 쌀 전면 시장개방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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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손실이 불가피한 흡수방안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변동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 간 소득보전 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

에서 일방적 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다. 쌀 변동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 

간의 보전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 인하가 

필요하나 최근에 오히려 인상되었다. 

○ 쌀 변동직불제의 생산비연계성 강화 등 합리적으로 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쌀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불 대상이 밭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3.3. 축산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

산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하고, 한우 암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된 6~7개월 령 송아지(2011년까지는 4~5개월 령)의 가축

시장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에서 형성될 경우, 그중 일부를 보

전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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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구조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 의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감안하여 

설정한다. 안정기준가격은 185만 원(6~7개월 령 기준)이다.

○ 보전금은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급되는데,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보전금은 한우 두수 과잉을 완화하여 사육두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지급되므로 가임암소 두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보전금 지급 기준은 90만 마리 미만일 경우 40만 원, 90~100만 마리일 경

우 30만 원, 100~110만 마리일 경우 10만원, 110만 마리 이상일 경우 지급

하지 않는다(2013년 3월 개편 기준).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목적은 번식농가의 손실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임암소 두수와 안정기준가격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제도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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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 사업방식의 실효성 문제이다. 현실적으

로 한우 사육두수가 적을 경우 송아지 가격이 높아져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발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육두수가 많을 경우 가임암소 두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행 사업

방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둘째, 안정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산정방식이 없

이 매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 셋째, 번식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격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생산위험관리 지원정책

4.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 성  과

○ 2001년 도입 이후 단기간에 다수 품목으로 보험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1년 

사과와 배 2품목이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수(농작물 기준)가 2013

년 현재 40개로 확대되었다.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는 대다수 품목이 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게 되

었다.

○ 보험대상지역(수혜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재해보험 실시 초기에는 

과수 품목에 한정된 관계로 사과와 배 주산지인 경북과 전남에 편중되어 추

진되었으나, 재해보험 도입 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2

년부터 벼에 대한 보험을 도입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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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재기에 기여하였다. 2001∼2011년 기간 재해를 입

은 93,839농가에게 5,20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농가당 평균 554

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중요한 농가 경영안정 수

단으로 인식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규모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

□ 개선과제

○ 농가의 위험 종류와 범위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농가의 전문화·규모

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본집약적·농기업적 성격의 농업 경영체가 늘어나

고 있다. 복합영농은 경영다각화로 농가의 위험(자연재해 및 가격등락)을 

일부 분산시킬 수 있으나 단일 품목으로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충격을 크게 받게 된다.

○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재해보험의 도입 이후 

매년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해

보험은 자연재해 위험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가격변동과 같은 시장의 가

격위험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

 

○ 수입보험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가의 수입은 가격과 생

산량 변동에 동시에 연계되어 있으나 쌀 변동직불을 제외하고는 가격하락

을 보전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은 가격하락만 보전하고, 농업재해보험

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가격과 생산량 변동에 동시

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경영안정 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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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축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통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

회사가 참여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7년 가축공

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가축재해보험

을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3년 기준 가축재해보험 대상은 16개 축종(본사업 14개, 시범사업 2개)이

며,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대상 품목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시범사업 관상조, 오소리)이다.

○ 가축재해보험의 재해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이다.

- 대가축(소, 말)의 경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험을 보장한다.

- 돼지, 가금 등 중소가축은 화재나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위주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 가축재해보험 활성화와 양축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국

고에서 보조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개선과제로 첫째, 현행 제도는 자연재해 및 폐사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요소인 가축질병은 보험의 사

각지대에 있다. 둘째, 가축재해보험의 재보험 도입 등 정부의 보험책임 강

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보험시장은 가축의 폐사 및 질병이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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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의 공간적·시간적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만으로는 충분한 보험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위험관리보다는 사후적·단기적 수급 및 가격안정 목적을 위한 지원제도

○ 사업명에서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듯이 현행 제

도는 가격 및 생산변동이 심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원활한 수

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그 결과, 해당 품목 재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는 2차적 목적이다. 소비

지 시장에서 품목별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가 관리 차원에서 

품목별 시장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

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품목별 위험 특성보다는 제도변화 대응에 우선한 지원제도

○ 생산위험 및 가격위험 측면에서는 노지채소류(마늘, 양파, 배추 등)와 과일

류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다. 반면, 쌀의 경우 가격변동이나 생산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이다. 

○ 그럼에도 쌀 변동직불제의 가격변동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고, 재해보험 지

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수급안정화를 목적으로 함에 따른 시장교란(정책실패) 가능성

○ 농산물 생산 및 가격위험 자체를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수급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시장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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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은 농가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hedging)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부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농산물 특성상 통상 1년 혹은 수개월의 기간에 걸쳐 재배-수확-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급안정화 목적의 정부 시장개입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영안정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가격위험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부족

○ 수급안정사업의 특성상 수급 및 가격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

하여 1회성, 단기간에 실시하므로 계약기간이 단기(1년 단위)이며, 시장가

격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예를 들면, 계약재배의 경우 수확기에 시장가격이 급락(혹은 급등)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책임 문제 발생의 우려로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 소비지 시장에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계약 단가

도 경영비 보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화 효과는 제한

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농산물의 특성상 1년 주기임에도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경영비라는 제

한적 수준의 보장만 실시하며, 가격이 상승한 시기에는 비축물량 방출 등

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농가의 위험회피 수단을 저해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관련 제도 간 연계성 부족

○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약재배, 비축사업, 수매지원사업 등

이 있으며, 생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재해보험제

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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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변동과 생산변동 위험의 효과적 관리 목적은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통한 소득 안정화에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 시행방식을 보면 가격변동 대

응 정책들의 목적은 소비지 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목적

이 있다. 반면,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이다. 

○ 농가는 가격 및 생산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

제도는 지원대상 측면에서 소비자와 농가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고, 지원목

적에서 수급조절과 생산량 감소 충격 완화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 지원방식

도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정책대상과 정책목적이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제도들 간 유기적 연계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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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유럽의 농업위험관리

1. 논의 배경

○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 소비자 선호가 변화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농업생산방식이 다양

화되고, 시설투자가 확대되면서 농업경영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다양화되

고 있다.

- 농업위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영향이 광범위해지면서 농가 차원의 위

험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가소득 안정

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

가차원의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정책개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위험관리 정책으로 생산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축공제사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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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직불제, 농가의 가격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가격

안정대사업, 계약재배, 유통협약 등이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도 태풍, 냉해 등 이상기후와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겪으면서 농업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다.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위험관리방안 구축을 위해서 농업위험

을 유형화하고 선진국의 위험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농업위험의 유형과 관리방안

2.1. 농업위험의 유형

○ 농업위험은 발생 원인에 따라 시장 및 가격위험, 생산위험, 재무 위험, 제도  

위험, 인적위험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미시적(특이적) 위험, 중시적(혼합형) 위험, 그리고 거시적(체계적) 위험으

로 분류할 수 있다.

- 대표적인 농업위험 유형에는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인해 작물, 가축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위험이 있고, 농가가 수취하고 지불하는 가격

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시장 및 가격위험이 있다.

- 이외에도 농가가 운용하는 자금과 관하여 금리상승, 유동성 부족, 신용도 

변화, 현금흐름의 변화에 따른 재무 위험과 세제, 보조금, 환경 규제 등과 

같은 제도와 관련된 제도 위험, 노동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인 인적위험이 

있다.

○ 농업위험은 위험정도에 따라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s)과 비체계적 또는 

특이 위험(non-systematic risks or idiosyncrasy risk)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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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s)은 자연재해, 가격변동과 같이 어떤 지역 및 국

가 내 모든 농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위험발생이 농가별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험을 분산할 수 없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비체계적 위험(non-systematic risk)은 농업경영에 한정된 위험으로 특정 

농가에게만 나타나는 위험이다. 이는 위험 발생이 농가별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 위험 발생의 가능성과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위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각

하지 않은 통상위험(normal risk)과 위험의 영향이 매우 심각한 거대위험

(catastrophe risk)으로 구분된다.

- 통상위험은 위험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위험이 발생하여도 그 피해의 정

도가 파산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위험을 말한다.

- 통상위험의 경우, 정부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농가 스스로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농가의 위험관리 능력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 거대위험(catastrophe risk)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위험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 등에 의해 나타는 위험 등이 포함된다.

- 거대위험은 농가가 대응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므로, 위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정부의 위험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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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유형

미시적(특이적) 위험
농업인/농가

중시적(혼합형) 위험
집단/사회

거시적(체계적) 위험
지역/국가

시장/가격 
위험

-

농지가격 변동, 

구매처의 새로운 

요구조건

무역정책, 신규시장 

출현,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 변동

생산위험
냉해, 태풍, 비전염성 

질병, 개인적 위험

집중호우, 산사태, 

농지오염 등

홍수, 가뭄, 병충해, 

전염성 질병, 기술혁신

재무위험
농외소득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변화
-

이자율 변동, 자산 가치 

변동, 신용도 변화

제도 및 법 
위험

부채 위험
지자체 농업정책 또는 

규제 변화

중앙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환경규제 및 

보조금제도 등의 변화

인적위험
농업인의 질병, 이혼, 

사망 등

표 2-1.  농업위험의 유형

2.2. 농업위험관리방안

○ 농업위험관리방안은 관리주체에 따라 크게 농가, 시장, 그리고 정부의 관리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농가단위의 위험 감소 방안으로는 기술선택, 시설현대화 투자가 있고, 위험 

완화 방안으로는 영농다각화, 계약재배 등이 있다. 위험 대응방안으로는 자

금차입, 공공지원 등이 있다.

○ 시장을 통한 위험 감소 방안으로 교육, 컨설팅 등이 있으며, 위험 완화 방안

으로는 선물시장, 재해보험 등이 있다. 또한, 위험 대응 방안으로 금융자산 

매각, 차입, 농외소득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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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또는 개인) 시장 정부

위험 감소
∙기술선택, 시설투

자, 계약재배 등

∙위험관리 교육, 컨설

팅

∙거시정책, 자금지원

∙재해방지(홍수조절)

∙기축질병 예방

위험 완화 ∙다각화, 계약재배

∙선물 옵션

∙보험시장

∙수직적 통합

∙계약생산/유통협약

∙판매분산

∙금융투자의 다각화

∙농외소득활동

∙소득세 면제

∙경기대응변동직불제

∙전염성 질병 발병 시 국경

조치

위험 대응
∙자금차입

∙공공구호

∙금융자산 매각

∙금융기관 차입

∙농외소득활동

∙재해구조

∙사회보장

∙기타 농업지원정책

○ 위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는 거시정책, 시설투자에 대

한 자금지원, 재해방지시설 투자, 가축질병 예방정책 등이 있다. 위험 완화

정책에는 농가소득안정화 목적의 소득세 감면제도, 경기대응변동직불제, 질

병관리를 위한 무역조치 등이 포함된다. 위험 대응 정책은 공공지원, 농업

인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표 2-2.  농업위험 발생단계 및 관리주체에 따른 위험관리방안

○ 개별농가에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농업위험도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 

시장개방 확대 등과 같이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농가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시장실패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각국은 정부가 개입하여 이런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 위험관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①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②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③ 시장실패, ④ 재분배 문제 

등이 있으며, 이렇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험관리 문제를 위해 정

부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 위험관리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은 새

로운 시장 창조, 시장 인센티브 조정, 위험 감소 및 완화, 위험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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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소 정책
위험 완화/대응 정책

사전적 정책 사후적 정책

① 가격 안정화

② 사전검사 및 식품안전 정책

③ 생산 및 유통기술 지원

④ 기타 정책

- 개인 비축, 비유통

- 수자원관리

- 인증된 종자 및 품종 구매

- 기술지원 및 교육, 질병통제

- 농산물 검사

- 시장가격지지(MPS)정책

① 소득감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경기대응소득형 

직불제

② 보험 및 선물시장 지원

③ 소득세 감면제도

④ 소득의 다각화 지원

① 재해구제직불

② 특별보조지원

③ 부채경감, 사회보조, 

노동대체서비스 등

등이다.

- 거대위험이 존재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사회안전망과 재해구제 

제도는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이다.

○ 정부의 농업위험관리정책은 ① 위험 축소(risk reduction), ②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③ 위험 대응(risk coping) 정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2-3.  정부 위험관리정책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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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주요국의 농업부문 위험관리정책

3.1. 스페인

○ OECD(2008) 기준에 의해 스페인의 농업위험관리방안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위험발생 단계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발생 확률(위험 

감소), 피해(위험 완화), 영향(위험 극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있으며, 위험관리 주체에 따라 농가 및 지역사회, 시장, 정부의 위험관리 방

안이 있다.

○ <표 2-4>는 스페인의 주요 농업위험관리수단 및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보

험시스템은 스페인의 농업위험관리수단의 핵심이며, 시장과 정부정책이 결

합된 혼합형태(hybrid institutional form)로 운영되고 있다.

○ Palinkas and Szekely(2008)의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농가의 위험관리 조사

에 따르면, 스페인 조사농가의 59%가 작물보험, 37%가 가축보험에 가입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소 낮으나 네덜란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각

화, 계약재배, 농외소득활동, 신용거래, 헤징 등의 위험관리 수단 이용률은 

스페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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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와 지역사회 시장 정부

위험감소
(risk reduction)

∙생산방식

∙관개

∙질병예방

∙CAP 가격지지*

위험완화
(risk mitigation)

∙생산의 다각화

∙농외소득활동

∙협동조합을 통한 판매

∙돼지고기와 육계의 수

직통합

∙전염성 질병 통제 및 

보상

보험

위험극복
(risk coping)

∙가족지원
∙재해구제

∙CAP 단일직불제*

위험관리수단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작물보험 68.7 30.5 59.2

가축보험 42.8 37.2 36.6

다각화 28.4 11.5 18.8

시장계약 49.3 18.6 12.6

생산계약 16.4 20.8 5.8

농외투자 49.8 6.2 5.8

농외취업 36.8 17.7 4.7

자산보험 75.1 66.8 29.8

수직통합 7 4.4 12.6

신용거래 회피 31.3 38.1 36.6

헤징 5 1.3 1

재무적립금 보유 61.2 22.6 22.5

표 2-4.  스페인의 주요 위험관리제도

주: *이 정책수단들은 공동농업정책(CAP)에 속해있거나 또는 EU에 의해 집행됨.

표 2-5.  주요 유럽농가의 위험관리방안

단위: %

자료: Palinkas and Szekely(2008). 유럽농업의 소득안정화: 1,000농가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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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5 2007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관광 10,408 0.92 4,598 0.43 5,551 0.54

공예 654 0.06 354 0.03 407 0.04

생산전환 11,106 0.98 15,014 1.40 13,048 1.26

목재가공 372 0.03 130 0.01 297 0.03

어업 88 0.01 78 0.01 90 0.01

재생에너지사업 98 0.01 270 0.03 585 0.06

계약서비스 2,324 0.21 1,633 0.15 6,254 0.60

기타 1,933 0.17 12,265 1.15 12,471 1.20

가.  농가･지 역사회의 농업위험관리

○ 스페인의 농가·지역사회에서의 주요 위험관리수단은 영농의 다각화, 농외

소득 활동, 저축·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 스페인 농가의 대부분은 복합농이나, 다각화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

석은 거의 수행된 바 없다.

- 2007년 농업구조조사에 따르면, 농가경영주 및 가족구성원은 농업노동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조사농가의 3.7%만이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은 농외소득활동 비중이 높지 않으나,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 스페인의 농업인은 신용시장 및 농촌은행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농가는 

영농자금, 농기계 및 농지구입 비용을 위해 대출할 수 있다. 농가부채가 

2004년 EUR 160억에서 2007년 230억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다. 농

가는 공공 및 민간신용기관에서 신용대출할 수 있으며, 공공신용기관은 

주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Cajas가 대표적이다.

표 2-6.  스페인 농가의 농외소득활동 분포

자료: 스페인 통계청(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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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 위험’ 대응 정부  정책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 스페인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농가의 노

후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EUR 2억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은퇴농

가는 월평균 EUR 440을 받는다. 연금액의 90%를 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

다. 연금 이외에 안달루시아와 엑스트레마두라 자치구에는 실업농업노동자

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이 두 자치구는 스페인에서 임시고용 농

업노동자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 세금제도(Tax System)

○ 농업매출액이 EUR 300,000을 초과하지 않은 농업인은 특별목적추정방법

(Special Objective Estimate Method)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각 품목별로 판매액과 보조금을 합친 금액에 고정마진으로서 

순이익을 계산하며, 순이익율(%)은 “모듈(module)”이라 지칭한다. 모듈은 

영농형태에 따라 13∼56%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28%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마진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흉년(bad years)”에는 자동적으로 조

정되지 않아, 농가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2000년 이후 특정지역에 적용되

는 모듈을 변경하기 위해 최소 16개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 모듈 감소는 

MARM 제안에 근거하여 경제재정부(MEH)가 승인하였다.

□ 유류세 환급(Fuel Tax Rebates)

○ 2005년 12월 정부와 농업인단체는 투입재 가격, 특히 유류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는 농업경영체의 소

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하며, 이는 EUR 3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MARM, 2007). 또한, 이 협의안에는 유류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2008

년까지 유류세 환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유류세 환급액은 

연간 EUR 1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33

밀
기타
곡물

쌀 유지류 설탕
채소/
과일

우유/
낙농품

쇠고기 양고기 돈육
가금류
/계란

수입관세 ✕ ✕ ✕ ✕ ✕ ✕ ✕ ✕ ✕ ✕

관세율 할당 ✕ ✕ ✕ ✕ ✕ ✕ ✕ ✕ ✕ ✕

수출보조 ✕o ✕o ✕o ✕o ✕ ✕ ✕ ✕

생산쿼터 ✕ ✕

공공개입 ✕ ✕ ✕ * ✕ ✕o

민간비축 ✕o ✕o ✕o ✕o ✕o

시장철수 ✕

소비보조 ✕ ✕

□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 정책

○ 시장가격지지 정책은 현행 시장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간의 가격 차이를 

발생시키는 모든 정책을 포함하는데, 관세 및 수출보조 등의 무역정책과 공

공비축, 생산쿼터, 가격통제, 정부조달, 민간저장 지원 등의 국내정책이 포

함된다. 해당 정책들은 EU차원에서 결정되고 제공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많은 정책들이 없어졌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품목별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에서 집행되

고 있다. 2007∼2009년 MPS 추정치는 생산자지지의 29%를 차지하였다.

표 2-7.  2009/10년 유럽연합의 MPS

주: ‘✕’은 2009/10년에 존재, ✕o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자료: OECD(2009). PSE database.

□ 공동농업정책(European Union’s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농업지

지정책

○ EU는 공동농업정책(1957년 시작)을 통해 회원국의 농가 소득지지, 농산물 

시장관리, 농촌개발 등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 CAP은 농가의 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직불제를 제공하고 있다. 품목 중에는 

올리브 오일에 가장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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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공동농업정책의 기본 구조

□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직불제 중심 정책(제1기둥)과 농촌개발정책(제2기둥)

의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직불제는 ‘단일농장직불제’와 ‘단일지역직불제’로 이원화

- 단일농장직불제: EU15가 운용. 과거(2000∼2002년)에 농가가 수령한 보

조금이 기준

- 단일지역직불제: 신규회원국에서 운용. 지역별 면적당 지급액이 기준

○ 농촌개발정책은 세 축(농림업의 경쟁력, 환경 및 국토관리, 삶의 질 및 농촌

경제의 다각화) 안에서 회원국이 정책을 계획·집행하며 EU와 회원국이 실

행예산 분담

○ 전체 예산의 82.5%는 직불제에, 17.5%는 농촌개발정책에 투입

○ 2014∼2020년 차기 공동농업정책은 시장개입의 정도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생산과 연계되는 직불금의 예산집행 비중을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 현 체계 하에서도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일부를 생산과 연계된

(coupled) 직불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공동농업정책은 이러한 허

용 폭을 확대하여 현재(2010~2014년) 예산의 5% 이상 생산연동 직불제를 

집행한 회원국의 경우 13%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10% 이상을 

이러한 목적에 집행하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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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점차 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나, 생산량 제한을 통해 시장가격을 지지

하는 생산쿼터제와 가격이 불안정할 때 일정량을 단기간 동안 비축하는 비

축제도를 운영해왔다.

○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개입

(public intervention)과 개별비축(private storage measures) 등은 차기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불안정할 때, 생산자단체는 비축이

나 시장 철수(market withdrawal) 등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농업부문에 ‘예외적 불안정성에 대

한 조항(exceptional disturbance clause)'이 기술되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항이 모든 농업부문에 도입될 예정이다.

- EU 농업집행위원회는 o157균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나 구제역 발생과 긴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위기유보금(Crisis Reserve)’을 이용해 긴급조치를 

집행한다.

○ 몇 가지 품목에 대해 유지되고 있던 생산제한 조치들도 연장되었다.

- 2015년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설탕의 생산쿼터제도는 2017년 9월로 연장

되었다. 또한, 와인생산의 조절을 위한 규제 장치는 203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연간 면적 증가율은 1%로 제한된다.

- 현재의 포도나무 식재권 제도는 생산인가제로 전환되었다.

- EU의 ‘학교 과일급식제도(School Fruit Scheme)'와 ‘학교 우유급식제도

(School Milk Scheme)'는 예산이 연간 9천만 유로에서 1억5천만 유로로 

증액되며 차기에도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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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기 공동농업정책(2014∼2020년)의 주요 변화

□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직불제는 �기초직불제�로 통합됨.

○ 기초직불제는 전체 회원국에 같은 체계로 적용되며 지역별로 정해진 면적

당 지급기준에 따라 농가에 지급함.

- 농가 간 직불금 수령액 편차를 줄여 2019년까지 모든 농업인은 국가·지역 

평균 수준의 60%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함.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경성(Greening)이 강화되어 직불

예산의 30%는 환경보호 조치 실행에 연동됨.

○ 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 경작 시 다종의 작물을 심고 경작지 일부는 생태적 

관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며, 또한 회원국은 지역별로 일정 규모의 

초지를 유지해야 함.

□ 직불금이 실제 농업인에 갈 수 있도록 �활동농업인�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고액 수령자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삭감될 전망임.

○ 회원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부동산업·공항·광산업 등 주요 경제

활동이 농업이 아닌 법인·자연인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함.

□ 생산연계 직불제 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등 시장조치(market measure)는 강

화될 전망임.

○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감소하나 생산연계 직불제 예산 비중은 증가됨.

○ 또한, 생산자단체에 비축·시장철수 등 시장개입이 허용되고 모든 농업부문

에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 예정임.

□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만 40세 미만 경영주를 위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신규 도입함.

○ 청년농업인 직불제 신청 후 5년간 현 직불금의 25%가 추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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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합 보 험체 계 ( Hybrid Insurance S ystem)

1)  농작 물 재 해 보 험의 개 요

○ 스페인 농업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관리수단인 농업보험제도가 다

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 스페인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보험이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이며, 

가장 발전된 운영모델을 가지고 있다.

- 운영형태는 민간주도에서 정부지원 강화에 따라 정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은 단일위험방식에서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

합위험방식으로 발전하였다.

- 스페인은 1980년부터 농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식품환경부

(이하 농림부)는 매년 ‘농업보험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스페인에서 거대위험 관리는 보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장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보험에는 시장거래 가능한 위험뿐

만 아니라 특별목적의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 특별목적의 사후 위험관리 수단으로는, 중앙정부의 특별보상금과 예외적

인 재정 및 신용조치, 지방정부의 특별지원(CCAA), 가뭄과 관개, 동물 질

병 관리 정책 등이 있다.

○ 1978년 종합농업보험법(Combined Agricultural Insurance System, Law87) 

제정 및 1979년 시행령(Royal Decree 2329) 제정을 통해 현재의 농작물재

해보험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부 내 농작물보험청

(ENESA)을 설치하고, 경제부 산하에 국가보험국(DGS)과 재해보상협회

(CCS)를 설치하여 민영보험사 연합체인 Agroseguro를 설립하였다. Agroseguro

의 설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일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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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은 1953년 이전까지 조합(단체)을 중심으로 공제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1951~1952년 높은 손해율 발생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

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53년 농업보험법(Law of Farm 

Insurance) 제정을 통해 재해보험 사업에 개입하였다.

- 스페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인 우박을 대상으로 보험 운영을 하였으

나 민영보험사들의 수익성 추구와 변동성 확대 및 운영기술 부족으로 누

적 손실이 증가하여 1978년 재해보험사업을 포기하였다. 

2)  농작 물 재 해 보 험 운 영  체 계

○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업보험을 전담하는 별도의 보험

회사(co-insurance company)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 회사는 농업보험에 참여하는 민영보험사 평가 및 결산감사, 보험료 보

조금 청구 및 관리, 정부와 보험료율 산출 협의 및 결정, 손해평가인 관리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손해평가 등을 실시한다.

- 농림부와 경제부가 제도운영을, 지자체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료

를 지원하며,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영보험사는 보

험모집만을 담당한다.

- 농업인협회, 협동조합과 같은 농업인 단체에서 농림부 내 의사결정기구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재보험과 농업재해보험회사를 통해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함으로 안정

적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 거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980년부터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재보험은 농림부가 담당하지 않고 경제재정부 산하의 별도 기관에서 

담당한다.

- 국가재보험기금은 작물별로 위험 및 운영경험을 고려하여 2개의 재보험

기금에 구분하여 출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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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농업 부문 민간 부문

농림식품환경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

농작물보험청(ENESA)
국가보험국
(DGS)

재해보상협회
(CCS)

농업 단체
(Trade Unions)

Agroseguro

○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로 운용되고 있다. 농림부와 경제부에서 제도 운영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지방자치정부와 함께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

다. 농업단체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 및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정부(구체적으로는 CCS)와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보험사업자 연

합체인 Agroseguro를 통해 효율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운영을 하고 있

다. 연합체를 통해 개별 민영보험사들은 결산, 보험료 청구 및 관리, 보험료

율 산출협의 및 결정, 손해평가인 관리, 보험료 지급 등의 절차를 개별적으

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2-1.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민관 협력 체계

단위: 천 명, %

자료: Agroseguro.

○ 또한, 자체 보험 영업망을 통해 농작물보험을 판매하므로 각 보험사들의 개

별 상품과 교차 판매(cross-selling)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 특히, 거대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험 사업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민영보험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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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보험청(ENESA)은 연간 보험운영 및 보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선정한다. 또한, 손해평가지침 및 작물별 보험료율

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을 심사한다. Agroseguro와는 별도로 광고와 현장 방

문을 통해 보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한다.

○ 국가보험국(DGS)은 농작물재해보험 외에 모든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

행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Agroseguro의 개별 보험사들의 참

여비율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작물보험청과 함께 손해사정 및 

보험료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재해보상협회(CCS)의 재보험 기준을 마련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해보상협회(CCS)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Agroseguro

에 보험사업자로 일정 지분(2013년 말 현재 10%) 참여하고 손해평가인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Agroseguro에는 2013년 12월 현재 29개 보험사(CCS 포함)가 참여하고 있

으며 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 청구 및 보험통계 관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연구조사, 손해평가인 관리 및 손해평가 실시, 참여 보험사에 대한 감

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groseguro에 참여하는 개별 민영보험사는 자체 

대리점, 온라인, 방카슈랑스 창구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

으며 각 보험사의 지분에 따라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

험 판매에 대해 Agroseguro에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참여하는 민영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고객서

비스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41

그림 2-2.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체계

자료: 농협경제연구소(2009).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 스페인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재보험과 농업재해보험회

사를 통해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 거대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980년부터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

가재보험은 농림부가 담당하지 않고 경제부 산하의 별도 기관에서 담당한다.

- 각 보험 대상별 위험 등급에 따라 손해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재해보상협회(CCS)에서 인수하도록 되어있다. 

CCS는 재보험위험에 대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해외 재보험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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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보장내용 보험대상

농작물
피해량

보험

개별재해로 인해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농지별로 

보상

벼, 과일, 채소 등 

대부분의 농작물

우박, 서리, 

바람,

가뭄, 홍수, 

화재,

게 재보험 가입을 하였으며 재보험료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였

다. 1994년부터 재보험료 수입과 투자 운용실적이 개선되어 안정기금 누

적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재보험 가입 효과를 내

고 있다. 

○ 현재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임산물에 이르기

까지 200여개 이상의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이며 가입 형태는 농업인이 자

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이다.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류는 

<표 2-8>과 같다.

- 가입형태는 임의가입이고, 자기부담비율(deductible)은 10∼30%를 적용한다.

- 보험종류는 피해량보험, 수확량보험, 지수보험 등이 있으며, 과거 감자를 

대상으로 2년간 가격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폐지한 

바 있다.

○ 중앙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표 2-9>와 같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

적으로는 품목별 지원율에 차이가 있다. 단체가입, 재가입 등에 따라 가입

자에게 보험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 보험료 지원은 Agroseguro가 산정하여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

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험료 

할인과는 다르다.

- 지방자치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에 따라 지원율은 다를 수 있다.

표 2-8.  보험 종류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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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보장내용 보험대상

통합

보험

모든 재해로 인해 작물의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에 

따른 손실을 보상

란자로테 섬의 양파와 

와인용 포도 및 비관개 

겨울곡물, 콩
자연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수확량

보험

모든 재해로 인해 작물의 

수확량이 미리 정해진 

지역별 평균생산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상

올리브, 아몬드, 초지류, 

비에르조 등 지역의 

과일농장, 나바라지역 

자두, 비관개 사탕무, 

와인용 포도

가축

피해량

보험

가축에 대한 광범위한 

리스크보장

및 소각비용 등을 보상

소, 말, 양, 염소, 가금류

질병, 이상기온,

강풍, 번개, 폭발

및 화재, 홍수

지수

보험

목초지, 양봉에 대한 

리스크 보장 (인공위성 

정보 이용)

목초지, 벌 화재

양식
수산물

피해량

보험

생물화학적 오염, 원유유출, 

선박충돌, 폭우로 인한 

염도저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도미류, 농어, 가자미, 

홍합,

양식송어

임산물
피해량

보험
조림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농장, 코르크 숲

구분 일반지원 단체가입  전업농 지원 재가입농가 여러 품목 가입

지원율
5∼22%

(상품별 차등)

5% 

추가지원

14% 추가지원

(겸업농 제외)

2년 연속 가입:

5% 추가 지원

3년 이상 연속:

7% 추가 지원

2% 추가 지원

자료: Agroseguro.

표 2-9.  중앙정부의 보험료 지원율

자료: Agrose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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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va의 가격보상 상호기금

Alava 지역의 보상기금의 시작은 1992년 감자가격 위기에서 비롯된다. 1996

년 이후 생산자의 요구에 따라 가격보호시스템이 도입되었다. Alava 지방정부 

지원으로 1997∼1998년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기금은 단일기금이나 각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개인계정 보유액에 

근거하며, 농가 간 이전은 없다. 농가는 감자재배면적에 비례하여 매년 기금

에 일정액을 적립한다. 씨감자와 수출목적의 재배면적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

으며, 가공회사와의 계약재배면적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다. Alava와 Basque 

지방정부는 각 농가의 계정에 면적당 지불금을 지급한다. 보상액은 면적에 근

거한다.

이 기금은 감자농가의 수취가격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가격은 감자

가 그 시기에 팔렸다면 받을 수 있는 평균가격이다. 시장가격이 보장가격 이

하로 하락할 때, 농가는 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보장가격에서 

그해 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모든 생산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전 단

수를 곱한 금액이다. 보상액 최대한도는 개인농가의 계정 보유액의 85%이다.

이 기금은 Alava 지역의 공공저축은행 Caja Rural de Alava에 의해 운용된다. 

Alava 지역의 감자면적 및 농가의 30%가 기금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다.

라.  기 타 위험관리 방 안

□ 상호기금(Mutual Funds)

○ 스페인 Alava 지역에는 감자 가격위험을 관리하는 가격보상 성격의 상호기

금이 있다.

□ 선물계약(Futures)

○ 선물계약(future contract)은 장래의 일정한 시점(결제일)에 일정량의 특정상

품을 미리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이다. 이 계약의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그 계약의 결제일에 현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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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도를 행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 선물계약은 선도계약(forward contract)과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

이가 있다.

- 첫째, 선물계약은 인수·도 조건이 표준화된 계약이며 이는 선물계약을 위

해 허가된 특정거래소에서만 거래된다. 이 거래소를 선물거래소(futures 

exchange)라고 한다.

- 둘째, 선물계약은 매일매일의 결제를 행하게 되는데, 이를 marking to 

market 이라고 한다.

- 셋째, 선물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결제기관에 의해 보증되므로 거래에 따

른 위험이 거의 없다.

- 넷째, 선물계약은 상품의 실제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계약건수의 약 97% 정도가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결제

된다. 

- 다섯째, 선물계약은 투기의 경우 정부 또는 거래소의 강력한 규제가 수반

된다.

○ 스페인에는 2004년에 설립된 올리브 오일 선물시장이 있다. 선물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공회사가 주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감독과 재

정지원을 통해 선물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올리브 오

일가격이 하락하면서 선물거래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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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균 일일 거래액
(EUR 1,000)

평균 일일 
거래량(톤)

평균 거래량
(톤)

평균 가격
(EUR/kg)

2004 168 72.0 174 2.3

2005 424 129.6 161 3.3

2006 660 208.4 146 3.2

2007 571 236.1 101 2.4

2008 552 238.1 119 2.3

2009 1,066 571.0 121 1.9

2010
(3월 25일)

1,857 995.8 138 1.9

표 2-10.  올리브 오일 선물시장의 거래량 변화

자료: www.mfao.es.

□ 계약영농(Contract Farming)

○ 스페인 농가의 계약재배 비중은 유럽 다른 국가(폴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

란드 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수직적 통합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 농가의 판매처 비중은 개별판매(43.5%), 협동조합 판매(53%) 등이

며, 계약재배는 3.5%에 불과하다.

마.  거 대위험 관리( Catastrophic Risk M anagement)

○ 거대위험은 농가 및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위험으로, 정부

가 개입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거대위험 관리 정책은 보험으로 지원될 수 

없는 재해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관련 정책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자치구)에서 집행하며, 특히 임시정책은 특별법과 EU법 규정에 한정한

다. 이런 법에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107항과 108항을 포함한다.

○ 스페인에는 농업위험 대응을 위한 임시 사후정책(ad hoc ex post)이 있다.

- 중앙정부와 ENESA(State Agricultural Insurance Body, 농작물보험청)에서 



47

운용하는 임시 직접보상금(Ad hoc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 이자 

및 대출상환에 대한 특혜와 중앙 정부, SGAPC, MARM에 의한 특별한 재정 

조치, 자치구의 임시적 지원(직접보상금, 이자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스페인에는 물 부족과 가뭄위험에 대응한 관개정책과 전염성 질병 대응 정

책 등과 같은 농업재난 관련 위험 관리정책이 있다.

□ 중앙정부의 임시 보상금(Ad Hoc Compensation Payment)

○ ENESA는 전반적인 농업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추가적으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평가하여 임시적 보상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 보험사업자 연합체 Agroseguro는 재해 발생의 경우, 손실 평가를 수행하

고 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한 농가만이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평균 생산의 30%를 

넘어선 손실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손실을 

입은 농업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 지원액은 20% 공제로 조정된 손실에 대한 지불 보상금에 

해당된다.

○ 재정지원금은 20%의 세금공제가 된 손실 보상액이다. 해당품목이 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표준 손실 조정과정은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 중앙정부의 특별재정조치(Extraordinary Fiscal Measures)와 신용특혜정책 

(Credit Concessions Measures)

○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는 농업을 포함하여 세

금 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 농촌 및 해양부(MARM)는 분석 및 평가, 

예측, 조정을 통해 재해 관련 특별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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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시점/정책도
입시점

재난 유형 정책 유형
경제적 추정치(백만 

EUR)

2005∼2008년/
2005년 12월

투입재(유류) 가격 

폭등

소득세 유예, 

부가가치세 유예, 

유류세 환급

연간 250, 연간 125, 

연간 80

2005년 
1∼3월/2005년 2월

서리(CCAA)
이자 양허

대출보증
16.6

2005년 6월 가뭄(CCAA)
이자 양허

대출보증
79.5

2007∼2008년 1월 축산의 높은 생산비
이자 양허

대출 보증
44.4

별 재정조치(소득, 부가가치 및 유류세 등)와 신용 양허(credit concessions)

조치(이자와 보증 양허) 등을 포함한다.

○ 재정조치는 MARM(Ministry of Environment Rural and Marine Affairs)의 

제안에 따라 경제재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이자율 특혜는 공공은행 ICO를 

통해 시행되며 대출보증은 공공회사 SAECA(Bank Guarantees for Investments 

in the Agricultural Sector)를 통해 시행된다.

- 기타 예외적인 조치에는 사회보장기여금 양허, 관개용수 부담금 면제 등

이 있다.

표 2-11.  예외적인 재정 및 신용 양허 조치(2005∼2008)

주: CCAA: Autonomous Communities or “regions” (with regional government)

자료: 환경, 농촌 및 해양부(MARM 2009).

□ 지방정부(CCAA)의 임시 지원(Ad Hoc Assistance)

○ 중앙정부는 재해 및 심각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책

임지고 있다. 17개 지방정부는 생산자 영향평가, 손실평가, 포괄적 구제조치 

수립 및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보상

금 지급, 신용 양허(credit concession) 등의 특별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스페인의 Castilla y Leon 지방정부는 최근 재해 지원정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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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바 있다. 2006∼2010년 가뭄 발생에 따른 신용 양허 EUR 3,100만, 

2008년 topillo(들쥐) 전염병에 대한 손실보상액 EUR 700만, 2009년 경제

적 위기 축산농가에 대한 신용 양허 EUR 2,600만(MARM과 공동지원), 

2009년 낙농가 직접보상금 EUR 650만 등 이다.

5.1. 네덜란드

○ 네덜란드 농업부문 위험관리의 특징은 거대위험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다양한 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가축질병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가축전염병 예방 기금을 지원한다.

- 정부·민간 협력 위험관리 방식을 통해 정부와 생산자 간에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 네덜란드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은 EU 정책 체계의 일부로서 이행되

어, 가격 및 소득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공동농업정책(CAP)이 정한 보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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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와 지역사회 시장 정부

위험감소
(risk reduction)

∙재무관리

∙식물방역

∙엄격한 위생관리

∙품질보증체계

∙물관리, 제방

∙질병예방

∙CAP 가격지지*

위험완화
(risk mitigation)

∙협동조합, 선도계약

∙수직적 통합 ∙신용보증

∙개인보험

정부 지원 상호보험

위험극복
(risk coping)

∙저축

가축전염병관리: 가축기금

∙특별재해구제

∙소득세: 재정유보옵션

∙CAP 단일직불제*

표 2-12.  네덜란드의 주요 위험관리제도

주: *이 정책수단들은 CAP에 속해있거나 또는 EU에 의해 집행됨.

○ 네덜란드 농가 및 지역사회단계에서의 위험감소 수단은 다른 국가와 마찬

가지로 위험감소 생산방식 도입, 재무관리, 생산의 다각화, 농외소득활동 등

이 있다.

- 네덜란드 정부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의 투자융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

공한다. 특히, 젊은 농업인, 지속가능한 축산업 투자, 녹색 유리온실 투자 

등에 신용보증 제공 최대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융자의 80%까지 보증

하며, 대출자는 한 번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개별 농가의 위험을 분담하는 시장위험관리 수단으로는 보험이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일, 스페인보다는 작물보험 가입비중이 낮은 상황

이다.

- 네덜란드 농가는 농기계 임대차, 협동조합, 수직적 통합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시장과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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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축산농가

(Meuwissen et al. 2001)
축산복합농가

(Huime et al. 2007)

사업보험 4.33 3.80

개인보험 4.06 3.71

비료납품계약 - 3.54

농기계임대차 - 3.44

수직적 통합 - 3.40

수평적 결합 - 3.27

산출물 가격계약 2.58 2.88

투입물 가격계약 2.53 2.90

선물 및 옵션시장 1.58 2.35

우유쿼터 관리 - 2.43

농외취업 1.98 2.27

농외투자 2.12 2.75

네덜란드 농업협동조합 사례

비온(VION)은 네덜란드의 육가공 및 농식품 협동조합으로서 유럽에서 가장 

큰 육가공업체임. 회원농가는 1만8,000여 축산·원예농가들이며, 고용인원은 

35,000명(네덜란드 4,200명, 2009년 기준).

AVEBE 협동조합은 국제적인 곡물가공업체로, 식품가공, 사료, 제지, 건설, 

섬유 등에 이용되는 감자녹말, 고구마 전분 등의 곡물가공품 생산업체임.

최근 네덜란드 낙농가공산업은 다각적 합병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 

FrieslandCampina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으로 100개국에 수출하고 있

으며,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에 15,300 회원농가가 있음.

표 2-13.  네덜란드의 시장위험관리 수단 이용도

주: Meuwissen et al.(2001)과 Huime et al.(2007)은 각각 612명, 101명의 농가설문조사에 근

거, 매우 관련 있음(5점)부터 전혀 관련 없음(1점)까지의 5점 척도임.

○ 네덜란드의 협동조합은 점차 규모화, 국제화, 시장지향성으로 변하고 있으

며, 농식품부문에서 위험관리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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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요인

기후요인 식물병해충 동물질병

재해 기준

물리적 피해 규모

“공공안전, 환경 및 경제에 

심각한 피해”

다양한 기관에 의한 협조관리

식물의 유해성

검역식물(Q-식물)

품질식물(K-식물)

동물의 유해성

OIE의 리스트 A 질병

인수공통전염병

비상대응
원칙

평가에 따른 특별구제(EU 

구제원칙)

Q-식물: 

제로관용정책

K-식물: 낮은 

허용오차원리

리스트 A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 네덜란드에서 거대위험은 그 발생요인에 따라 기후위험, 식물병해충, 동물

질병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2-14.  네덜란드의 거대위험관리 영역

○ 네덜란드는, 또한 위험 관련 연구, 위험 평가, 정보제공 등을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여, 정량적 분석, 기후 및 생산 위험, 시장 분석, 관측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동식물 질병 관련 위험은 ‘가장 해로운 질병’과 ‘덜 해로운 질병’으로 구분

한다. ‘가장 해로운 질병’은 재앙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적절한 보

호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질병의 ‘가장 해로운 질병’과 ‘덜 해로운 질병’으로의 구분은 연구 및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 한편, 일부 생산자는 재앙적 질병 위험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생산자

는 검역 및 수의 검사 비용을 부담하며, 질병 발생의 통제와 관련된 비용

을 정부와 함께 부담한다. 또한, 질병 발생의 손실과 관련된 위험을 생산

자 개인별로 부담하거나, 보험 또는 공공 펀드와 같은 시장 또는 공공·민

간 협력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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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정책

위험감소
정책

생산 및 유통기술 지원, 병해충 및 

질병예방, 검역 및 검사 서비스,

용수관리, 농업관측

개인비축/비유통 지원,

인증 종자 및 품종 (certified 

seeds/breeds) 구매 지원

사전 
위험완화
정책

변동직불제, 보험료 보조,

선물제도

선물계약 및 옵션 보조,
세금완화제도(세금 연기 제도 등)

상호기금

질병군 위험관리조치
주요 
책임기관

위험 보험

법정

전염병: 

EU 

수준에서 

통제가능

한 질병

OIE 

리스트 A: 

높은전염성 

질병(FMD, 

돼지콜레라)

∙예방 

조치

∙질병 

감시

∙이력 

추적  

시스템

∙긴급조치

- 폐사

- 예방적 폐사

- 비상방역

- 예방방역

- 이동제한

∙질병통제,    

모니터링

∙EU위원회

∙정부

∙상품위원회

거대

위험

∙양돈: 리스트 

A의 3가지 

질병보험, 

돼지전염병피

해보험

∙가금류: 4가지 

가금류 질병 

보험

∙소 전염병 

피해보험

시장위험

관리수단

인수공통전

염병(Q열병, 

조류독감)

농가단위

에서 

통제가능

한 질병

기타 

질병(설사, 

유방염증, 

발톱문제)

∙농가의  

질병예방 

노력

∙생산자

∙상품위원회

통상

위험

표 2-15.  동물질병 관련 위험관리 시스템

5.2.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농업위험관리 정책 비교

○ 유럽 주요국의 농업위험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을 위험관리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16>과 같다.

표 2-16.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농업위험관리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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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정책

사후 
위험완화
정책

경영회생지원제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가축재해보험제도, 부채경감정책,

농가도우미제도

특별보조직불제

(투입재 세금 환급제 등)

○ 위험관리 유형별로 유럽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위험관리정책의 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위험관리정책도 선진

국의 추세에 맞게 변화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농정방향은 소득안정계정 등 직접지불제의 확대,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경영회생지원제의 상설화, 그리고 가격정책의 

축소 내지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단, 위험감소정책에서는 개인비축·비유통 지원, 종자 및 품종 인증제 등에 

해당되는 정책은 없으며, 사전 위험완화정책에서는 선물계약 및 옵션에 

대한 보조, 세금완화제도, 상호기금 등도 없는 상태이다. 사후 위험완화정

책에서는 투입재 세금 환급제 등과 같은 특별보조직불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각 정책의 

도입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

가 있다.

6.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

○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의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하여, 국

내 농업위험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유럽 주요 국가의 농업위험관리정책 방향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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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정책에서 농가단위 소득안정화 정책으로 전환

- 직접지불제 비중 증가

- 보험이나 선물·옵션 등 금융시장을 통해 직접 위험관리 유도

- 상호기금, 자조금 제도를 통해 농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도록 유도

- 농가의 위험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강화

- 검역 및 검사 등 사전 위험감소 정책 비중 증가

○ 유럽 주요국은 시장 지향적 위험관리 수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

재해, 가축질병 등과 같은 거대 및 재앙적 위험관리 등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험관리 방안이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업위험관리에서 작물보험, 수직통합, 계약생산, 유통협약 등

의 시장관리수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 지향성이 낮은 

편으로 지속적인 시장관리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 농업위험의 시장관리 수단의 강화 방향으로 관련 조직 및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유럽 주요국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시도와 경험 등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유형의 위험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대

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적 농업위험관리방안은 가급적 시장 관리방안을 따르되, 제한적으로 정

부가 개입하더라도 WTO 허용보조 기준에 따라 생산을 왜곡하지 않는 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아직 위험관리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

의 위험관리방안을 지향하되, 단계적인 시장 지향적 관리 방안을 추구해

야 할 것이다.

○ 위험관리부문에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전까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지향성 위험관리 수단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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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 위험은 일반 기업 경영의 위험보다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한 가격 및 수량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으며, 관련시장에서 

위험관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정부의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위험관리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농

업관측, 농가 위험관리 교육 및 위험관리 컨설팅, 품목 조합 및 생산자 자

조금 활성화 등과 같은 시장 인프라조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6.1. 국내 농정에 적용 가능성 검토

○ 농가와 정부 간 위험관리 공조 및 농가의 위험관리 능력 배양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위험관리 

정책 설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네덜란드의 상호 보험 기금(Mutual Insurance Funds)

- 가축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차별화하는 

바이오 안전성 파트너십 배분(Bio-security partnership arrangement)은 정

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면서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 

사례이다.

○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지수보험, 수입보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 무사고 계속가입 농가 등에 

대해 정부의 보험료 추가 지원, 환급금 제도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

토 필요

○ 네덜란드의 농작물 질병 유형에 따른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농작물 질병 위

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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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행 정책수단의 개선방안

○ 농가의 위험 대처 능력에 따라 농업위험에 따른 손실 및 피해가 달라지며, 

위험의 사전예방 비용이 사후 대응 비용보다 더 적게 소요된다. 따라서 정

책적 위험관리방안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위험 대처 능력 배양 및 사전예방

책 강구가 중요하다.

○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농업위험을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위험관리 노력이 우선적

으로 중요하며, 거대 또는 재앙적 위험과 같이 농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

려운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함.

○ 정부는 거대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통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위험이 발생하여 손실이 나타난 후 경영

안정을 위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업부문 거대위험으로는 홍수 등 자연재해, 고병원성 가축질병, 식품위생

관리 등이 해당되고 그에 대한 사전조치와 함께 사후적 조치인 재난구조 

등이 필요하다.

- 사전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대위험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보험과 같이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그 중간 형태의 위험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기거나, 생산자조직을 통

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통합(pooling) 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위험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정부 개입분야는 첫째, 농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

고시키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사업 등의 지원 분야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하

여 경영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 가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교육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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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에게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미래의 농산물 생산 및 

가격 정보, 소비자의 식품 기호변화 정보, 국내외 식품시장변화 정보, 신기

술혁신 정보, 가축 질병이나 병해충 예찰 정보 등이 해당된다.

- 사전위험방지를 위한 정부 역할은 교육과 함께 관측정보사업이 중요한 분

야이다. 또한, 농가의 위험발생으로 인한 법적 분쟁 시 이를 조정할 수 있

는 법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부는 위험 발생 후 손실을 축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

여 위험관련 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거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대

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위험관련 시장의 활용은 손실을 보험시장에 전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

하며, 농가의 자율적 대응은 위험을 통합(pooling)하는 형태로서 생산자조

직을 통해 여러 농가들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 모든 농가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체계적인 형태의 거대위험은 시장의 실패

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소농구조로 농업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험관련 보험시장

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농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부분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이 필

요하다.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은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  농업수 입보 장보 험의 연 착륙을 위한  방 안 강구

○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은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재해 등으로 생산

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의 위험에 따른 손실이 상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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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재해보험의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재해보험은 생산 위험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경영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해보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1996년 수입보험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기대생산량과 산지

출하가격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입보장을 해주고 있다. 특정작물의 기대 

수입에 대한 실제 수입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산지선도가격 또는 

산지출하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예상

가격 및 예상생산량 수준에 기초하여 수입에 대해 보전해주고 있다. 생산

자는 50∼75%의 보상수준 선택이 가능하다(박성재 외 2007).

○ 우리나라도 이르면 2014년부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줄어드는 농가수입을 

보험금으로 보전해 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여, 생산량 변동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가격 중심의 수입보장보험을 향후 

농가소득 안정의 양대 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수입보험 방식은 높은 관리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거래비용을 수

반하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별‧품목별 예정수입을 적정하게 산

출하고 실제수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판매거래 정

보 확보가 어려워 수입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 따라서 수입보험 방식의 위험관리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경

영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일정조건을 갖춘 전업농가 및 생산자 조직을 대

상으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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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 직 화 를 통한  농가 위험 통합  관리

○ 위험발생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는 방식이 있다. 위험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재해보험과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는데, 선물시장의 경우 

전업농가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농가의 위험관리에 효과적인가는 의문이 

있고(OECD, 2008), 재해보험 등 보험시장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가 있어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어 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 따라서 중소농이 다수인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손실을 축소하는 가장 적

절한 방법은 생산자조직을 통한 위험 통합 관리이다.

-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으로는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것과 보험시장을 활용

하여 비용(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손실을 축소하

는 방안이 있다.

- 위험을 통합(pooling)하는 것은 다수의 농가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대수

의 법칙에 의해 위험의 손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이기 위해

서는 위험이 보다 비체계적인 특징을 지녀야 한다.

○ 농가가 가격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농가들이 스스로 위험관리 상호기금 또는 자조금을 조성하여 대응하고, 협

동조합 결성, 계약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초기에는 전업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위험을 공유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

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유럽의 선진농업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 위험관리 기금 혹은 

자조금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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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미국의 농업위험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1. 미국의 농업위험관리정책 체계

○ 일반적으로 농가는 아래에 정리된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농업경

영상 위험(Risk in Agriculture)에 직면하고 있다. 

- 생산위험: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기후 및 병해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

생하는 생산량과 품질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 가격위험: 농가가 생산한 최종 재화의 가격 혹은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되

는 농업투입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 재정위험: 농업대출관련 이자율, 농업자금 접근성 등 농업경영을 위해 필

수적인 재무관련 상황변동에 따른 위험 

- 제도위험: 세금, 가격 및 소득지지, 환경규제, 식품안전, 노동 및 토지규제 

등 정부정책과 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농업경영상 위험 

- 인적위험: 농가 구성원의 사고, 질병, 사망, 이혼, 인간관계 등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농업경영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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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자들은 이와 같은 소득 및 경영상의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여 영농

다각화, 계약 구매 및 판매, 선물 및 옵션시장 활용, 효율적 재무관리, 농외

소득 창출 등의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 및 병해충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

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수급 특성상 가격 불

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 농업생산자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관리하

기는 매우 어렵다.

-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위험관리(farm risk management)를 위한 정

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업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30년대 초부터 주요 품목별 가격보전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

험제도(Insurance), 그리고 농업재해보전제도(Disaster Payment) 등 세 가지 

정책 기둥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 품목별 가격보전제도는 1933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농업보험제

도는 1938년, 농업재해보전제도의 경우는 보험제도와는 별도로 1973년부

터 본격화되었다.

그림 3-1.  미국의 농가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의 세 기둥(pillar)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대상 품목별 

가격/수입 지원제도
농업보험제도 긴급재해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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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한 주요국과 FTA가 체결되어 농가 소득 및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

으나,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망 장치는 단편적이고 매우 미흡하다.

○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과 가격의 불안정에

서 비롯되는 농가소득 및 경영의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긴요하고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농업위

험관리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특히 오랜 논쟁 끝에 2014년 2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수립

된 2014년 농업법(Agriculture Act of 2014)의 내용을 2008년 농업법과 비

교분석하고, 우리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가격 및 수입보전제도(Commodity 
Program)

2.1. 개요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격과 소득을 지지하는 품목별 정책

(Commodity Programs)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정책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미국 농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 기초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소득지원정책은 1933년부터 농업조정

법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며 시대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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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지난 6년(2008~2013년)간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어 온 2008년 

농업법은 고정직불제도(Direct Payment: DP), 유통지원융자제도(Marketing 

Assistance Loan: ML), 가격보전직불제도(Counter Cyclical Payment: CCP), 

그리고 수입보전직접지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ACRE)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림 3-2.  2008년 농업법의 품목별 가격 및 소득보전 제도의 4개 구성요소

○ 한편, 최근 개정된 2014년 농업법은 높은 농산물 가격과 상대적으로 호전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고정직불제는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유통융자지

원제도(ML)는 존치시켰고, 기존의 가격보전직불제도(CCP)와 수입보전직불

제도(ACRE)를 폐지하는 대신 유사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과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 참고로 2014년 농업법에서 가격손실보상(PLC)은 하원 농업법안에 기초하

였고, 수입손실보상(ARC)은 상원 농업법안에 기초하여 최종타협안으로 

마련되었다.  

품목별 가격보전제도

기본수입:

고정직불제도(DP)

최저가격보장:

유통융자제도(ML)

가격보전: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

수입보전직불(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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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가격 및 소득보전 제도의 4개 구성요소

품목별 가격보전제도

최저가격보장:

유통융자제도(ML)

가격보전:

가격손실보상(PLC)

수입보전:

지역기준보상(ARC)

수입보전:

농장기준보상(ARC)

2.2. 유통지원융자제도(ML)

○ 2014년 농업법은 기존의 최저가격보장 정책인 유통지원융자제도(ML)를 유

지하기로 하였다. 

- 이 제도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 1933년

부터 유지되어 온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의 기초이다. 

-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산물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하여 융자단가가 사실상 최저보장가격이 된다. 

- 정책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장립종), 쌀(중단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upland cotton), ELS면화(ELS cotton),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 염소의 털(mohair), 꿀, 병아리콩(소형), 병

아리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 총 20가지 품목이다.  

- 2014년 농업법은 면화의 융자단가에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 2008년 농업

법의 융자단가, 즉 사실상 최저보장가격이 존치된다. 면화에 대한 융자단

가를 현행 부셀당 $0.52라는 고정가격에서 최근 2년간 세계시장가격의 평

균치로 변경시켰다. 다만 면화의 융자단가가 부셀당 최소 $0.47보다 적지 

않고, 최대 $0.52를 넘지 않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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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위 2008년 농업법 2014년 농업법

Wheat $/Bushel 2.94 2.94

Corn $/Bushel 1.95 1.95

Grain sorghum $/Bushel 1.95 1.95

Barley $/Bushel 1.95 1.95

Oats $/Bushel 1.39 1.39

Long-grain Rice $/Hundredweight 6.50 6.50

Medium-grain Rice $/Hundredweight 6.50 6.50

Soybeans $/Bushel 5.00 5.00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10.09 10.09

Upland cotton $/Pound 0.52

0.45∼0.52

Prevailing world price 

for the two preceding 

marketing years 

ELS cotton $/pound 0.7977 0.7977

Peanuts $/Ton 355.00 355.00

Graded wool $/Pound 1.15 1.15

Nongraded wool $/Pound 0.40 0.40

Mohair $/Pound 4.20 4.20

Honey $/Pound 0.60 0.60

Small chickpeas $/Hundredweight 7.43 7.43

Large chickpeas $/Hundredweight 11.28 11.28

표 3-1.  2014년 농업법의 주요 품목별 융자단가

자료: Chic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ne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2.3. 가격손실보상제도(PLC)

○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2008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CCP)와 동일

한 개념으로 정책대상 품목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 품목의 유통연도 평균 시

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격(CCP의 목표가격에 상응)보다 낮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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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 정책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장립종), 쌀(중단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소형), 병아리콩(대형), 렌즈콩(lentils), 

건조완두(dry peas) 등으로 면화(upland cotton)를 제외하고 2008년 농업법

의 CCP 대상품목과 동일하다.4 

- 이러한 정책대상 품목별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통한 농가지원은 당해

연도 작목별 전국 평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이하로 하락

하면 발동된다. 

○ 농가별 PLC 지불금액= 지불단가 × 기준면적 × 85% × 기준단수

- 지불단가(PLC rate)= 기준가격 – 유효가격(시장가격 혹은 융자단가 중 큰 것) 

○ 그런데 가격손실보상제도(PLC)의 핵심이 되는 품목별 기준가격은 2008년 

농업법의 가격보전직불제(CCP)하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

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 2014년 농업법의 가격손실지불제도(PLC)에 의해 농가에 보장되는 기준가

격은 2008년 농업법의 목표가격에 비해 적게는 8.1%(땅콩)에서 크게는 

121%(보리)까지 인상되었다. 

- 이렇게 과거보다 높은 정부 보장가격의 설정은 고정직불제 폐지에 대한 

보상, 현재의 높은 시장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도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4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면화는 STAX(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의 대상품목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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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위
목표가격 

(2008년 농업법)
기준가격

(2014년 농업법)

Wheat $/Bushel 4.17 5.50

Corn $/Bushel 2.63 3.70

Grain sorghum $/Bushel 2.63 3.95

Barley $/Bushel 2.63 4.95

Oats $/Bushel 1.79 2.40

Upland cotton $/Pound 0.7125 -

Long-grain 
Rice

$/Hundredweight 10.50 14.00

Medium-grain 
Rice

$/Hundredweight 10.50 14.00

Peanuts $/Ton 495 535

Soybeans $/Bushel 6.00 8.40

Other oilseeds $/Hundredweight 12.68 20.15

Dry peas $/Hundredweight 8.32 11.00

Lentils $/Hundredweight 12.81 19.97

Small chickpeas $/Hundredweight 10.36 19.04

Large chickpeas $/Hundredweight 12.81 21.54

표 3-2.  2008년 CCP 목표가격과 2014년 PLC 기준가격 비교

자료: Chic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ne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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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입손실보상제도(ARC) 

○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2008년 농업법에서 처음 도입된 수입보전직접

지불제(ACRE)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입(revenue)기준 위험관리 보조금 지

급정책이다. 

- 이 제도의 정책대상품목은 가격손실보상제도(PLC) 품목과 동일하며, 농

가는 PLC나 AR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한 농가는 2018년까지 번복할 수 없다. 

○ 2008년 농업법의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가 주 수준(state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장해주는 것과는 달리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지

역단위(county level) 혹은 농장단위(farm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하고, 농가가 지역단위 ARC와 자신의 농장단위 ARC 두 가지 방식 중 하나

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단 지역단위 ARC는 정책대상 품목별로 선택이 가능한 반면에, 농장단위 

ARC는 농장 내 전체 정책대상 품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수입손실보상제도(ARC)는 단위면적당 실제수입(actual crop revenue)이 기

준수입(benchmark revenue)의 86%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

는 제도이며, 지불금액은 기준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즉, 지역단위든 농장단위든지 ARC 최대지불금액은 기준수입의 10% 이상

을 넘을 수 없다. 

-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 제도에 의한 실제 농가수입손실의 보상 범위는 기

준 수입의 76%에서 86%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우선 지역단위(county level) 정보를 이용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지역단위 

ARC는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 지역ARC 지불금액=(기준수입×86%- 실제수입)×지불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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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장 ARC 지역 ARC

Criterion farm county 

Benchmark 
Revenue

5 years olympic average farm 

revenue (farm average 

yield×national average price)

5 years olympic average county 

revenue (county average 

yield×national average price) 

Payment 
Trigger 

Actual Revenue < 86% of 

benchmark 

revenue at farm level 

Actual Revenue < 86% of 

benchmark revenue at county 

level 

Payment 
Coverage 

76% to 86% of bench farm 

revenue 

76% to 86% of bench farm 

county revenue 

Payment 
Acre

65% of base acre in the 2008 

farm bill or updated acre to 

reflect planting during 

2009-2012 

85% of base acre in the 2008 

farm bill or updated acre to 

reflect planting during 

2009-2012 

표 3-3.  2014년 농업법의 수입손실보상제도(ARC)

- 여기서 기준수입(benchmark revenue)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과 

지역단수를 이용한 지역단위 수입이고, 지불면적은 농가의 정책대상품목 

기준 식부면적의 85%이다. 

자료: Chic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ne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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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농가의 농장단위(farm level) 정보를 이용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농가단

위 ARC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 농장단위 ARC 지불금액= (기준수입×86%- 실제수입)×지불면적 

- 여기서 기준수입(benchmark revenue)은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

과 농장단수를 이용한 농장수입이고, 지불면적은 농가의 모든 정책대상품

목 기준면적의 65%이다. 

- 농장단위 지불면적은 기준면적의 65%로 지역단위의 지불면적이 85%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만, 이것은 농장단위 ARC가 실제 농장단수를 반영하

고 있어 지역과 농장 사이의 단수차이가 큰 농장의 경우 단수위험 보장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 이렇게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가 

획일적으로 주 수준(state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농장단위(farm level) 혹은 지역단위(county level)에서의 평균수입을 

근거로 보상하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장 특성에 맞게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 농업법에서 최근 5개년 시장평균가격과 단수에 기초하여 지역 혹

은 농가단위 수입보장 정책(ARC)이 출현한 것은 다년간의 가격하락 시기

에 나타날 수 있는 과다한 농장수입 감소에 대한 대비와 함께 작물보험 

가입 시 30%내외의 손실에 대한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일정수준 보충

해 주기 위한 것이다.   

- 한편, 현행 작물보험의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주나 

지역의 농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었으나, 수입손실보상

정책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

다. 수입손실보상정책은 미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농가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어 작물보험의 혜택이 적었던 중서부(mid-west)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역별 농가지원 불균형 문제해소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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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지급한도와 수혜자격과 관련하여 2014년 농

업법은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였다.

- 2008년 농업법에 의하면 품목별 지원 프로그램의 1인당 수혜한도(cap 

payments per person)는 고정직불 4만 불, 가격보전지불(CCP) 6만 5천 불, 

수입지원직불(ACRE) 7만 3천 불이며, 유통지원융자제도(Markering loan 

assiatance) 지원은 상한이 없었다. 

- 하지만 2014년 농업법은 이와 관련하여 마케팅론(ML), 가격손실보상

(PLC)과 수입손실보상(RLC) 지원합계를 기준으로 1인당 12만 5천 불로 

규정하고 있다(땅콩은 별도로 12만 5천 불의 지급상한)

- 또한, 2008년 농업법은 농업소득(farm income)이 75만 불 이상이거나 농

외소득(non-farm income)이 50만 불 이상인 자는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년 농업법은 이러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구

분을 폐지하는 대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인 조정된 농가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이 90만 불 이상인 경우 수혜 자격이 없다.  

- 이렇게 정책대상 품목의 지원합계로 수혜한도를 규정하고 통합된 소득으

로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는 고소득 부농과 

기업적 상업농, 그리고 부유한 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비

판적 여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없거나 적

은 일부 중규모 전업농은 오히려 혜택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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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농업보험제도 발전

3.1. 개요

○ 미국에서 농업보험제도는 1938년에 도입되었으나 1980년부터 생산손실을 

본격적으로 보상하기 시작하였다. 

- 미국에서 농업보험제도는 가뭄, 홍수, 우박, 바람, 서리, 냉해 등 기상이변

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1938년에 도입되었다. 

○ 1980년까지는 주로 시설피해 보전 위주였으나, 농업의 위험관리가 가장 중

요한 정부 역할이란 인식 아래 1980년에 생산손실(단수감소)을 보전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 농업보험시대가 시작되었고, 1994년에 가격위험

을 포함하는 수입보험이 도입되었다.

- 특히, 1994년에는 기초보험제도인 대재해보험(CA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수량보장 작물보험(Yield Insurance)에 추가하여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상품을 허용하였다.

○ 2000년에 보험료에 대한 국가보조를 늘리고, 가축보험을 시작하였으며 또

한 민간회사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 1980년대 이전까지 전체 식부면적의 30%수준에도 못 미치던 농

업보험가입 면적이 2012년도에는 보험가능 전체 농경지의 86%에 해당하

는 2억 8,200만 에이커가 농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약 120만 개의 보험계

약이 이루어졌다. 

○ 2000년 이후 보험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특히, 보험금액이 2000년 344억 불 수준에서 2012년 1,167억 불로 3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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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험가입
건수(천 건)

가입면적
(백만 에이커)

보험금액
(백만 불)

총보험료
(백만 불)

국가
보조금
(백만 불)

지급
보험금
(백만 불)

손해율
(지급보험금
/총보험료)

2000 1,323 206 34,444 2,540   951 2,595 1.02

2005 1,191 246 44,259 3,949 2,343 2,367 0.60

2010 1,141 256 78,095 7,594 4,711 4,251 0.56

2011 1,152 266 114,128 11,958 7,454 10,836 0.91

2012 1,171 282 116,693 11,061 6,943 13,683 1.24

표 3-4.  미국 농업보험 정책사업 추진 동향 

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농업보험 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농가의 보

험가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 전체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으로 표시되는 손해율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1.0 이하의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많았던 2012년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손해율이 1.0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자료: RMA/USDA(각 연도). Summary of Business Report. 

3.2. 보험운용 현황 및 체계

○ 농가가 보장수준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작물보험(Crop Insurance)과 

모든 농가의 가입을 권장하는 기초보험 성격의 대재해보험(CAT)이 있다.

○ 우선 기초보험인 대재해보험(CAT)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회생

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 제정된 작물

보험개혁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 이 보험은 작물수량이 평균 단수의 50%이하로 감소한 경우, 50% 이상 감

소한 부분에 대해  해당품목 수확기 평균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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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전액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행정비용으

로 보험 가입 1개 작물당 300달러의 수수료만을 부담한다(2014년 농업법

은 창업농의 경우 CAT 비용납부 면제를 규정).

- 이 보험은 기초보험으로서 모든 농가가 가입하기를 권고하며, 정책대상품

목의 경우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ARC) 직불제 수혜대상자

가 되려면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농업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

방식이나 2006년도부터 직접지불(DP), 가격보전직불(CCP) 등 농가소득 

지원사업의 수혜조건으로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CAT) 이상의 작

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2008년부터는 수입지원직불제(SURE)를 받

기 위해서도 최소한 대재해보험(CAT) 이상의 작물보험가입을 의무화함

으로써 작물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 농업보험의 유형은 크게 수량보장 작물보험(Crop Yield Insurance)과 수입

보험(Crop Revenue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 농업보험의 종류는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단수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전

통적인 작물보험과 가격위험에 의한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험

(Revenue Insurance)으로 크게 구분된다.

- 미국은 작물단수 감소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수량보장보험 외에 다양한 형

태의 수입보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농가들이 수량보

험보다 수입보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보험이 도입되면서 수입보험의 보험가입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수입보험이 보험가입면적 기준으로 83%를 

차지하며 주종을 이루고 있다. 

○ 단수 보장 작물보험(Crop Yield Insurance)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

실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 단수 보장 작물보험에는 농가별 단수를 기준으로 하는 농가단위 작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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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ral Production History: APH)과 지역 평균단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역단위 작물보험(Group Risk Plan: GRP)이 있다. 

○ 수입보험은 생산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 수입보험으로는 대상 작물의 수나 형태에 따라 농장단위 수입보험

(Adjusted Gross Revenue: AGR),  소규모농장 수입보험(AGR-Lite), 지역

단위 수입보험(Group Revenue Insurance Policy: GRIP),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 IP), 그리고 수입보증(Revenue Assurance: RA)등 여러 가지 유

형이 있으며, 이 중에서 농가가 선택한다.

○ 미국에서 농업보험은 정부의 감독과 지원 속에서 민간보험회사가 농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농업보험 업무는 농업부(USDA) 산하 기관으로 1996년 설립된 위험관리

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이 총괄하면서 실제적인 운영과 지원

업무는 1938년 설립된 연방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FCIC)가 담당하고 있다. 

- 농업보험 판매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미국 농업부가 직접 하였으나 1980년부

터 민간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민간보험회사가 정부의 승인을 받

고 활동하고 있다. 실질적 보험판매 업무는 민간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대행하

고 있지만 보험료와 계약조건은 연방작물보험공사(FCIC)가 결정하고, 정책의 

중요 결정과 집행은 USDA의 위험관리청(RMA)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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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 55% 60% 65% 70% 75% 80% 85%

보조율 64% 64% 59% 59% 55% 48% 38%

○ 농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자신이 원하는 보장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 보장 수확량 및 수입은 과거 실제평균치의 55～75%수준(일부 주에서는 

85% 수준까지)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수준은 5%단위로 다양

하게 운영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있다<표 3-5>. 

○ 보험료는 대상작물, 농가특성, 영농방식, 수량 및 수입 보장수준, 예상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농가가 높은 보장수준 및 가격을 선택하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다.

○ 정부는 농가보험료 및 보험회사 운영비용을 보조한다. 

- 미국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율은 보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조비율

은 낮아진다<표 3-5>. 

- 즉, 높은 보장수준을 선택하는 농가는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가지게 함으

로써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 3-5.  농업보험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국가보조율

주: 보장수준 80%와 85%는 일부 적용지역에 한함.

자료: USDA/RMA.  

○ 농가보험료의 국가보조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험료의 

55%∼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예컨대 2012년도 정부보조금은 69.8억 달러로 전체 농업보험료에서 국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보조비율은 62.8% 정도의 수준이다. 

- 농업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 중 절반가량이 농가보험료 보조이고, 나

머지 절반가량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행정 및 운영비 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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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대규모 상업농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과다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

소리가 증가해 왔다.

- 이런 측면에서 2014년 농업법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인 조정된 농업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75만 불 이상인 농가의 경우, 정부

의 보험료 보조가 15%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 다만 보험회사들에 대한 행정 및 운영비 지원은 만일 농업보험 운영을 위

한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농업보험료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보험회사

의 주장으로 인해 2014년 농업법에는 구체적인 보조감축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 농업보험대상 품목은 100개 이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축산

물은 어떠한 형태든 농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단, 대부분의 

채소는 예외이다).  

- 전체 농업보험대상품목이 100개 이상이지만 옥수수, 콩, 밀, 면화, 쌀 등 

5대 작목이 총 보험금액과 가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5%와 

8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한편, 수입보험 대상작물은 전통적 수량보험 대상작물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수입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생산량 및 가격자료, 

농가의 재무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입보험은 옥수수, 대두, 밀, 면화, 쌀, 보리, 카놀라, 해바라기 등 주로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농산물에 대해 운영 중이다.  

3.3. 미국 농정의 핵심이 된 보험제도 

○ 농업보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2008년 농업법에서 종래에 없

던 작물보험과 재해지원(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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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영양 작물보험 환경보전 품목지원 합계 

2008년농업법지출액 
(baseline A) 

7,644

(78.6%)

841

(8.6%)

616

(6.3%)

588

(6.0%)

9,729

(100%)

2014년농업법지출액
(B) 

7,564

(79.0%)

898

(9.4%)

576

(6.0%)

445

(4.6%)

9,564

(100%)

증감액(B-A) -80 57 -40 -143 -165

표 3-6.  주요 정책 부문별 예산소요 추정액 비교(향후 10년(2014∼2023)간 합계)

단위: 억불, %

을 별도 타이틀 항목(Title XII)으로 설정하여 재해와 가격하락으로부터 농

가소득 및 경영을 보호하는 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부터다. 

- 2008년 농업법은 기존의 농업보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낙농수입

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 도입, 농업재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 작물보험의 

가입 의무화, 작물보험 가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비보험된 작물지원 프

로그램(NAP) 가입의무 등 자연재해 및 시장위험으로 인한 농가 손실에 

대한 안정망을 보다 공고히 하였다.  

○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작물보험(Crop Insurance)제도를 대부분 

재승인(Title Ⅺ)하는 동시에 일부 새로운 작물보험을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

된 재정지출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미 의회조사국(CRS) 추정에 의하면 2014년 농업법의 향후 10년간 작물보

험관련 재정지출은 약 898억 불로 영양(title IV)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료: Chice R.M.(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ne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3076. Washington D.C.

- 특히, 2008년 농업법에 비해 2014년 농업법에서 주요 농업정책 분야 중 

유일하게 가장 큰 폭의 재정지출 증액이 이루어 진 것이 바로 작물보험 

관련 부문으로 57억 불 정도 증액되었다.



82

- 이로 인해 전체 농업재정지출에서 작물보험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농업법의 8.6%에 비해 9.4%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이렇게 2014년 농업법은 작물보험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나 가

격하락에 대비하여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특히, 두 가지 새로운 작물보험 정책의 신설과 작물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보험정책이 미국 농가의 소득 안전망의 중심축임을 보여주

고 있다.

○ 우선 2014년 농업법은 미-브라질 면화 통상분쟁5에 대한 WTO 패소판정 결

과를 반영하여 품목별농가지원(Title I) 수혜대상에서 빠진 면화의 경우, 면

화소득보호계획(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으로 불리는 새로운 

작물보험정책을 신설하였다.  

- STAX는 면화가 가격손실보상(PLC)과 수입손실보상(ARC) 정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설된 면화에 국한된 수입보험정책이다.

- STAX는 기본적으로 현행 지역(county)수입보험 정책인 ARP(Area Revenue 

Insurance Policy)의 수정된 형태로서 농장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된 지역평균수입의 10%~30% 사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손실

(shallow loss)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면화생산자는 이 보험만을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작물보험과 연

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TAX로 인한 보험금은 농가 자기부담

금(deductible)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 STAX 가입을 위한 보험료의 80%는 국가가 보조한다(농가 20%부담). 

5 2010년에 WTO 분쟁해결기구는 브라질이 제소한 미국 정부의 면화보조금에 대해 농

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수혜 조건으로 과수와 채소 등 일부 작물의 재배를 제한

하는 것이 생산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보조금이 아니라 판정하였다. 



83

○ 또한, 2014년 농업법은 가격손실보상(PLC)을 선택한 농가의 경우 선택적으

로 보완적보상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이라는 새로운 보

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 SCO는 작물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손실 발생 시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보상해 주는 작물보험 연계 보험상품이다. 

- SCO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가입한 작물보험의 기준이 단수기준인지 수입

기준인지에 따라서 단수기준(yield-based)과 수입기준(revenue-based) SCO

로 구분되며, 지역수준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수와 수입 손실이 기준단수

와 기준수입의 14% 이상인 경우 작동된다. 

- 따라서 PLC 선택농가가 추가로 SCO에 가입하였다면 농가는 아무리 큰 

피해가 발생해도 농가는 기준단수와 수입의 14% 손실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 예컨대 어떤 농가가 70% 보장수준(coverage) 작물수입보험에 가입하였는

데, 실제수입이 기준수입의 75%인 경우, 비록 농가는 기준수입보다 25%

의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은 자기부담금이내 손실로 기존의 작물수입보험

에 의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SCO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면 농가는 (기준수입의 86%- 실제수입(기준수입의 75%))의 차이만큼 추

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SCO 보험료는 농가가 가입한 작물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낮을 것이

며, SCO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65%는 국가가 보조한다(농가 

35% 부담). 

-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의 수입손실보상(ARC)과 보완적보상옵션(SCO)의 

큰 차이는, ARC의 경우 지불상한(12만 5천 불, 배우자포함 25만 불)과 농

가소득 제한요건(AGI 90만 불)이 있는 반면에 SCO는 일반적인 작물 보

험과 같이 지불 상한이나 소득제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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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작물보험과 연계된 SCO의 작동 원리

○ 한편, 2014년 농업법은 유기농작물(organic crops)에 대한 작물보험정책을 

강화하였다.

- 유기농작물의 경우 관행작물에 비해 높은 가격과 가치를 반영하여 작물보

험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 또한, 2014년 농업법은 USDA에게 현행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보장범위

(coverage level)를 전제로 농장전체 수입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

에 대해 더 많은 보험정책개발 연구지원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특수작물(specialty crop) 생산자의 식품안전 및 오염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연구

- 돼지(swine)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연구  

- 메기(catfish) 양식농가의 시장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마진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한 보험연구

- 상업적 가금류(poultry) 생산자의 경영 및 사업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연구  

- 가금류(poultry)의 재앙적인 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 보험연구

- 재생가능한 에너지 원료로서 수수 생산자에 대한 보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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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파, 쌀, 땅콩 등에 대한 보험 확충 연구 

- 기후 및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보험에 대해 연구 

○ 2014년 농업법에서 작물보험 정책의 강화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WTO와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농가

경영 위험성 증대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위

험관리정책의 강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4년 농업법에서 고정직불 폐지 등으로 인한 농업계의 불만을 줄이면서 

기존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로 전환한다는 명목과 보완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지원강화가 이루

어진 것이다.  

- 특히,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지원정책과 작물보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주요 정책대상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 불확실

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안정망 장치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가격하락 대응 

지원제도(마케팅론과 PLC) 유지와 함께 수입기준 직불(revenue based 

payments: ARC)과 작물보험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2014년 미 농업법의 특징 중 하나는 농가소득안정망 및 위험관리 강

화측면에서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 경손보상정책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보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농가의 경우 

자연재해나 시장위험으로 인한 소득손실은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치명

적이기 때문에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

야 한다는 명분이다. 

- 예컨대 작물보험의 보상범위가 일반적으로 70% 내외수준으로 만일 농가

손실이 자기부담금(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

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30%정도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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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

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경손보상정책의 개념을 반영하여 농업위험지원제

도(ARC)와 보완적보상옵션(SCO)제도, 그리고 면화소득보호계획(STAX)

이 탄생한 것이다. 

○ 한편, 최근 미국에서 농업위험관리 수단으로 전통적인 품목별 농가지원정책

에 비해 농업보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농업보험의 아래와 같은 특징과 강

점에 기인한다. 

- 우선 고정직불금(DP), 유통융자지원제도(ML), 가격보전직불제(CCP) 등 

품목지원정책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품목과 지급기준에 따라 소

득 및 가격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다.

- 반면에 농업보험제도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 

자신의 농장특성에 적합한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제도이다.

- 또한, 농업보험은 품목별 농가 지원정책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제

한이나 지급한도가 없으며, 농업보험을 융자를 위한 담보물로 사용가능하

기 때문에 전업농 혹은 상업적 기업농들이 직면하는 막대한 경영손실에 

대한 위험관리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더욱이 전통적인 품목지원제도는 대상이 15개이내 품목으로 제한되고 전

국 평균 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역별로 수량과 가격 차이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 반면에 농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농업보험

의 경우 대부분 작물이 대상이고, 개별농장 혹은 지역의 단수, 선물가격과 

예측가격 등을 기준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위험관리 장치로서 유용하다는 

평가이다. 

- 그리고 가격손실보상제(PLC) 등 품목지원정책들은 WTO 농업협정의 감

축대상보조(AMS)로 국제통상협상에서 항상 미국이 협상파트너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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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받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보험제도의 경우 또한 논란

의 여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제규범에 의해 허용 가능한 위험관리 정

책지원이므로 국제사회로부터 미국 농업보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줄이

면서 국내농업보조금의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자국 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라는 목

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농정수단으로 농업보험제도

의 확충과 이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 농업 보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00년에는 9억5천만 달러였으나 2012

년에는 6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4년 농업법에서도 향후 10년간 898

억 불로 현행보지원수준 보다 57억 불 증액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4. 농업재해지원제도(Disaster Payment Program) 

○ 미국은 자연재해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업보험과는 별도로 농업재해보전(Disaster 

Paymen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위한 재해지원제도에는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NAP), 긴급재해융자제도(Emergence Loan), 긴급지원제도

(Supplementary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 SADA)가 있으며, 긴급지

원제도(SADA)에는 대상 농산물에 따라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NAP)는 1994년에 CAT와 함께 도입되었고, 긴

급지원제도(SADA)는 2008년 농업법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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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NAP)이다. 

- 이 제도는 농업보험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1994년부

터 승인된 항구적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작물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 중에서 상업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용, 사료용, 섬유용 작물, 버섯, 상추, 화훼, 관상식물, 잔디, 수생식

물, 인삼, 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가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가 최소한의 행정비용

(service fee)으로 작물당 250불, 혹은 농가당 750불 중 행정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여 지불하면 된다. 

그림 3-5.  재해지원제도의 구성요소

보험제도

대재해보험제도

CAT

단수위험

MPCI

수입위험

RA/CRC/IP

재해지원제도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

NAP

긴급지원제도

SADA

긴급융자제도

EM

가축피해

ELAP

초지피해

LFP

가축폐사

LIP

과원피해

TAP

농가단위

수입대손실

SURE

작물보험제도

C1P

-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입조건, 발동조건, 보전율은 기초보험인 

CAT와 유사하나, CAT는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제도인 데 비해 

NAP는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이 대재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

해 주는 구제 제도이다. 따라서 CAT는 보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청(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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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gency)과 보험회사에서 담당하고, NAP는 품목별 정책지원 

등 농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에서 

관리한다.    

- 이 제도는 2008년 농업법상 자연재해로 50% 이상의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가격의 55% 지불률로 평균생산량의 50%까지 보상해주

는 지원정책이다. 

- 한편 2014년 농업법은 비보험작물지원제도(NAP)의 지원 강화차원에서 

현행 평균생산량의 50% 보장수준을 65%까지 증가시키고, 지불률도 시장

가격의 55%에서 100%로 상향 적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때 생산자는 보상책임한도(liability)의 5.25%에 해당하는 고정된 비용

을 부담한다). 

- NAP는 지불상한도 10만 불에서 12만 5천 불로 상향 조정하였다.   

○ 둘째, 긴급재해융자제도(EL)이다. 

- 이 제도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피해농가에게 생산

시설 복구 및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해 저리로 긴급자금을 융자

해 주는 제도이다.

- 재해농가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실제 생산 및 시설 피해액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혹은 인접 지

역의 가족농으로, 30% 이상의 작물피해 혹은 가축, 축산물, 부동산 및 동

산 등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

○ 셋째, 보완적 농업재해지원 프로그램(SADA)이다. 

- 이 제도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작동되던 특별

농업재해지원대책을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08년 농업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2011년 9월 30일

까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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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농업법은 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SADA)을 영구지원 정책

으로 전환하여 재해지원제도를 강화하였다. 

- 2008년 농업법에서 만들어졌던 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Supple men-

tal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아래 5개 재해지원 프로그램 

중 작물 생산농가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완적수입지원직불

제(SURE)를 제외한 4개의 프로그램이 재승인되었다.  

- 목초지가 가뭄으로 방목할 수 없게 되거나 건초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사

료비의 6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Livestock Forage Disaster Program: LFP)

- 기후 영향으로 가축 사망률이 평상시 보다 높을 경우 가축가격의 75%를 

보상해 주는 가축보상직불제(Livestock Indemnity Payments: LIP)

- 과수나 묘목이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복구비의 65%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Orchard and Nursery Tree Assistance Program: TAP)

- 가축, 꿀벌, 양식 물고기 등이 자연재해나 질병, 산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지원제도에 의해 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

램(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 Honey Bees, and Farm–Raised 

Fish: ELAP)

- 자연재해로 모든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농가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

우 지원하는 보완적수입보전제도(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Payment: 

SURE). 

- 이중 SURE는 연방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군(County)이나 인접지역

의 군(County) 내의 생산농가로서 농장 수입손실이 평상적인 생산연도 대

비 농장수입의 50%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한 재해지원제도였으나 이번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농장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ARC에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

- 이상의 긴급재해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보험인 

CAT 이상의 작물보험 또는 비보험작물재해지원제도(NAP)에 가입하고 

있어야하나, 한계농과 신규 창업농 등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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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시사점 

5.1. 미국 농업위험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현재 미국은 농업위험관리전략 차원에서 품목별 특성과 농가여건에 따라 

주요 정책대상 품목별 가격 및 수입지원제도, 농업보험제도, 그리고 긴급농

업재해지원 정책을 세 가지 농가위험 안전망 장치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가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농장경영위험을 축소시키

기 위한 농업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그 핵심적 수단으

로 주요 기초농산물을 정책대상 품목으로 설정한 품목별 가격 및 소득지

원제도, 농업보험제도, 그리고 긴급농업재해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미국 농가는 매년 영농 착수 전에 법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소득 지원 수준을 미리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한 동시

에 사후적으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 농

업보험, 그리고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경우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

(NAP), 긴급재해융자제도(EL), 긴급농업재해지원제도(SADA) 등 농업재

해지원제도를 통해 손실된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전 받고 있다. 

○ 미국의 농업위험관리제도는 정부주도 관리제도와 농가주도 관리제도가 상호 

보완하고 있다.

- ML, CCP, ACRE, PLC, ARC 등 품목별 지원제도는 정부주도의 위험관리 

수단이고, 보험제도는 농가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한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심각한 대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CAT, NAP, SADA에 의해 

작물별 단수 위험 및 농가단위 수입위험을 관리한다.

- 정부주도의 품목별 지원은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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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단수 위험관리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단수 위험관리 수

단이었던 보험제도는 가격 위험관리까지를 포함하도록 발전하였다. 

- 품목별 지원제도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미리 설정한 기준연도의 가격과 수

입수준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데 비해 보험제도는 농가의 선택과 부담으로 

정부가 설정한 수준 이상의 단수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상호보

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미국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위험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농업

법이 개정되었다.

- 미국에서는 가뭄, 홍수, 과습, 우박, 바람, 서리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가격하락 등 농업경영상 위험요인으로부

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농정의 핵심적 수단으로 농업위험관리정책

을 강조하고 있다.  

- 2014년 농업법의 특징 중 하나는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 경손정책인 

수입손실보상지원제도(ARC)와 보완적보상옵션(SCO)제도는 최근 지속된 

높은 농산물 가격과 양호한 농가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

롭게 고안된 정책수단으로, 고정직불제(DP)와 가격보전직불제(CCP), 수

입보전직접지불제(ACRE), 보완적수입보전제도(SURE) 폐지에 대한 대체

수단이다. 

- 특히, 2014년 미국 농업법은 농업위험지원제도(ARC)와 보완적보상옵션

(SCO)제도를 통해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는 일정부문의 농가손

실을 지원하고자 한다.

- 2014년 농업법 개정에 따라 향후 미 농가는 주요 정책 대상 품목에 대한 

지원정책인 유통지원융자제도(ML),  가격손실지불제도(PLC), 그리고 수입

손실보상지원제도(ARC)를 통해 지원받으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손

(deep loss)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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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선택하는 작물보험과 함께 긴급재해지원대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

망 및 경영위험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 물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수입보장지원제도인 ARC의 시행은 일부 

개별 농가의 작물보험 가입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ARC에 의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식부면적 

제한과 지급상한이라는 제약, 농장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수입 등에 

의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사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기에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위험관리(farm risk manage-

ment)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 발생빈도가 증

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농가소득 안정망 장

치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확충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특히, 농업생산의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

상하기 위한 수입보장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농업재해 프로그램의 확충

이 필요하다. 

○ 물론, 정부의 농업위험관리정책은 농가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회피 행동과 

위험회피를 위한 적절한 시장도구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이 되도록 

정책 간 상충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및 수입손실 대응 

지원, 농업보험, 긴급농업재해지원의 조화로운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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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농업위험관리정책에 주는 시사점 

○ 미국은 농업위험관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수입

보전직불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Crop Insurance), 그리고 

긴급재해지원제도(Disaster Payment)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수단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의 농업위험관리전략 체계 구축 차원에서 

품목별 농업직불제, 농업보험, 그리고 긴급재해지원제도를 농가가 직면하는 

경영 및 소득위험 관리의 핵심적 정책수단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이들 

주요 정책수단 간의 조화로운 연계관계 속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선 품목별 직불정책들은 정부가 설정한 주요 정책대상 품목(예: 쌀+α)과 

지급기준에 따라 가격 및 수입을 직접지불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농업보험제도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 자신의 

농장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며, 농업보

험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농가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긴

급재해지원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 특히, 농업위험관리 정책수단별 주요 정책 수혜대상 농민을 차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 농업직불제도는 보다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요 정책대상 

품목에 한해 수혜자격과 지급한도를 정해 지원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대표적 평균 중소규모 농가의 연도별 수입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대책으

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 우선 쌀 중심의 농업직불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밀, 옥수수, 쌀, 면화 등 7개 품목을 대

상으로 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그 이후 농업법 개정을 통해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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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유지작물 등 가격지지 정책대상 품목을 증가시켜 2008년 농업법 이

후에는 15개 품목으로 늘렸다.   

-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초반까지 쌀에 국한하여 경영안정 직불정책을 전

개해 왔으나 밀, 보리, 메밀, 유채, 사탕무, 전분용 감자 등으로 정책대상 

품목을 확대해 왔다. 

- 스위스의 경우는 1999년 이후 전 경지면적과 축종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 주요 농산물로 소득 및 경영안정 직불정책대상 품목의 확대는 농가의 작목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산의욕을 고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 가격하락 위험 대응 직불제를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 나간다면 농가의 재

배의향 품목이 다양해 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쌀 과잉생산 문제완화와 농

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보험제도는 농업직불정책과 달리 농가소득에 따른 가입제한이나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화된 전업농 혹은 매출액이 큰 상업적 기업농

들이 직면하는 위험관리 장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즉,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농업보험은 최근의 품목별 농장단수 및 변화하는 가격 상황을 

기준으로 발동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개별 농장특성에 보다 적합한 위험관

리 장치로 매출규모가 큰 전업농이나 기업농들의 농가위험관리 장치로 활

용해 나가야 한다. 

- 미국의 경우 현재 농가위험관리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농업재해보험을 확

충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보험대상 품목은 직불제의 수혜를 받는 정책대

상 품목(15개)을 포함하여 120개 이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어떠한 형태든 농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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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농가위험관리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농업재해

보험의 대상품목 확대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우선 현행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량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지만, 가격 변동(하락)으로 인한 수입의 저하에 대하여는 대응하

지 못하는 것이 한계이다. 이런측면에서 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입(소득)보험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수입보

험이 미국 작물보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품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수입보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 빠른 시일내 수입(소득)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지

난 10년간 보험대상 품목을 59개(농작물 43개+가축16개, 전국사업 41개+

시범사업 18개)로 빠르게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양적 

확대에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평가되지만 이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대다

수 농가의 농업경영 위험관리 장치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

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업보험제도의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대상 품목별로 가입

률 차이가 심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미흡하여 사과, 배 등 일

부 품목을 제외하고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다.

-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품목별 직불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보험의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

(Catastrophic Coverage: CAT) 이상의 작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농업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 또한, 미국과 같이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기부담금 내에

서 발생하는 경미한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위험보장직불제(ARC) 혹은 보

완적보상옵션(SCO)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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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업직불제나 농업보험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재해

로 인한 농가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재해지원제도(Disaster Payment)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행 우리나라의 농업재해대책은 긴급복구 및 생계지원 위주의 대책으로 

제한돼 있어 농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농업재해 발생시 이루어지는 대책들은 대부분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긴

급복구나 단순한 생계보장 구호지원에 그칠 뿐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된 농

가피해보전이나 소득보장은 없다. 

-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홍수, 가뭄, 가축질병 등 긴급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위한 비보험작물 재해지원(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재해농가에 피해복구 및 경영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긴급

재해융자(Emergency Loans: EL), 그리고 2008년 농업법에 의해 만들어진 

보완적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 등과 같이 농가의 긴급재해발생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현행 농업긴급재해대책 자체가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원 수준이 너무 낮아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농업시설물피해, 기반시설

피해 등으로부터 농가의 회생을 돕고, 일정수준의 농업소득 피해를 보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2008년 농업법과 2012년 농업법에서 홍수, 가뭄, 가축질병 등 긴급

재해, 기상이변,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긴급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와 

달리 자동적으로 농가를 긴급지원해 주는 5가지 유형의 보완적농업재해

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SADA)을 도

입하여 작물, 가축, 과수, 나무 등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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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정부의 농업위험관리정책은 농업직불제, 농업보험과 농업긴급

재해지원의 조화로운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해의 발생과 동시다발적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 발생시 농가의 회생을 돕

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공제 등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지

속적 확충과 보험유형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농업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작목과 작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농가들은 

현행 긴급재해지원대책을 개선 및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은 쌀 이외 주요 품목별(혹은 축종별)로 

면적(마리)당 직불로 확충하여 통합 시행하되, 수혜자격요건과 수혜한도, 

의무이행조건, 다른 제도와의 중복수혜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직불제의 정책대상품목을 늘려갈 경우, 

이들 품목들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혹은 여타 직불제의 정책대상품목에

서 제외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농업재해보험, 긴급재해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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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1. 농업문제와 대응방향 

1.1. 농업문제

○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가격 하락,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지면적과 경

지이용률 감소 등으로 일본의 농업생산액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 농지의 규모화를 추진하였지만 경지면적과 농가 수가 동시에 감소하여 토

지이용형 농업의 호당 경영규모는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 2013년 판매농가의 호당 경영규모는 2.12ha(홋카이도 23.18ha, 도부현 

1.52ha)로 확대되고 있다. 

- 규모 확대는 농지임차에 의한 것이며, 2011년 임차농지비율은 홋카이도 

19.6%, 도부현 27.4%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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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농업생산력이 저하하는 가운데 식생활 소비패턴도 변하면서 자급률

이 하락하여 왔다. 그러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을 장려한 결과 최

근 들어 하락률이 정체 내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 열량기준 자급률은 1970년 60%에서 2000년 40%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자급력 향상에 노력한 결과 39%에서 41%로 추이하고 있다.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총인구가 줄어들면서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백미)은 1962년 최고 118kg에서 2012년 56.3kg으

로, 총소비량(현미)은 최고 1963년 1,341만 톤에서 2013년 787만 톤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의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MMA 수입은 1년에 77만 톤 수입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소비량의 

9.8%에 달한다. 

○ 관세화 이후의 수입량은 kg당 341엔의 고관세로 인하여 수입이 차단되고 

있다. 단지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관세율은 778%(44엔, 태국 수출가격)

에서 2009년 280%(미국산, 122엔)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 국내산 가격은 

kg당 270엔으로 하락한 결과 수입은 차단되고 있다.6 

- 수입산은 5kg당 2,255엔인 반면, 국내산은 1,900엔 정도이다. 따라서 수입

은 완전 차단되고 있다.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511만 엔(중 농업소

득 130만 엔)에서 2011년 463만 엔(중 농업소득 120만 엔)이다. 그러나 

2012년 476만 엔(중 농업소득 135만 엔)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6 일본경제신문. 2013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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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응방향

○ 시장개방 확대와 쌀 과잉 등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세 농가들의 지연성 조직경영체인 ‘마을영농’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영농

은 신규수요미(사료용쌀7, 가루용쌀, 연료용쌀, 청벼, 가공용쌀), 채소, 대두 

등의 ‘복합경영’, 그리고 가공·직거래 등 ‘다각경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

하는 경영체(6차산업화)로서 자리잡고 있다.

○ 최근 산지직판장을 통한 ‘직거래’ 매출액이 급증하고, 채소·과일·축산 등 자

본·기술집약 부문에서는 ‘농외기업의 농업진입’ ‘농가와 기업 간의 연대’ 등 

새로운 경영형태가 출현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지역농업과 지역경제를 진흥

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농업인 단체 등이 농업의 6차산업화, 농상공연대, 

지산지소 등을 전략으로 하여 지역순환경제권을 구축하는 등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 특히, 농업을 국가의 성장산업으로 설정하여 소득 향상, 지역경제 회생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쌀 생산조정제와 쌀 직불제 폐지, 규모 확대와 쌀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논농업 개혁, 밭작물 진흥 등에 관한 정책개혁을 단행, 2014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 일차적으로는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의한 소득증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규모 확대나 생산자의 조직화, 생산에서 가

7 쌀 사료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잉문제를 안고 있는 쌀에 대해 주식용과 사료

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주식용은 감산’ ‘사료용은 증산’하여 논농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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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매 등을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6차산업화, 지역단위에서 부

를 축적하는 농공상 연대 등을 통한 소득증대 활동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경영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변동이나 하락에 대응하

는 안전망(safety net)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안전망으로서는 직접지불

제와 농업보험제도가 있다. 전자는 소득의 장기적인 하락이나 변동에 대

응하여 소득 지지나 안정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단기적

이고 국지적인 소득하락에 대응하는 효과가 강하다. 

○ 농가경영을 안정화하는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정책 전개, 주요 내용, 효과

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2. 소득정책의 추진

2.1. 직불제

○ 일본 농정의 4대 이념은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② 다원적 기능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 농촌 진흥 등이며, 특히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농정의 최상위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경영안정형

- 호별소득보상제도

  ② 공익형

- 중산간지역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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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

- 농지물보전관리직불제

  ③ 품목별 경영안정형

- 전분가격조정제도(고구마, 감자)

- 사탕가격조정제도(사탕무, 사탕수수)

2.2. 호별소득보상제도

○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품의 안전·안심 보장, 농산어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쌀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2011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구성

  ① 쌀 직불제

  ② 논활용 직불제

  ③ 밭작물 직불제

2.3. 경영소득안정대책

○ 경영소득안정대책은 호별소득보상제도를 2013년부터 명칭 변경한 제도이며, 

기본골격은 2012년과 동일하지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변경하여 실시

되고 있다. 



106

2.4. 일본재흥전략과 농정개혁

○ 한편, 일본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일본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도모하는 실

천전략으로 일본재흥전략(2013. 6.)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여기서 4대 시장창조전략으로 ①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의 선순환 구

축, ② 다양성･쌍방향･네트워크에 의한 클린 에너지 수급의 실현, ③ 안전･

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④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과 관광

의 성장산업화 등을 제시하였다. 

○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① 전업농에 대한 농지 집중, ② 쌀정

책 개혁, ③ 농업･농촌 소득 배가를 위한 생산성 확대, ④ 기업 참여의 가속

화에 의한 기업경영 노하우 활용, ⑤ 농상공 연대 등에 의한 6차산업화, ⑦ 

수출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⑧ 청년층의 농업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토･일요일’ ‘급여’가 있는 농업 실현 등 대담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6차산업화의 추진과 농가소득지원제도(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개편이다. 다

른 하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롭게 다원

적기능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주요업적의 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성장산업화하여 향후 10년간에 농업･농촌소득을 

2배로 향상한다는 목표다. 

  ① 부가가치 및 생산액 증가에 의한 소득증가

– 6차산업의 시장규모를 현재의 1조 엔에서 2020년 10조 엔 목표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현재의 4,500억 엔에서 1조 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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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산･유통 효율화에 의한 소득 증가

– 전체 농지면적의 80%를 전업농에 집중

– 자재･유통면에서의 노력에 의해 쌀 생산비를 40% 절감, 즉 2011년 쌀생

산비(현미 60kg) 16,000엔을 2020년 9,600엔으로 절감

– 법인 경영체 수를 2010년의 4배인 5만개로 증가

– 40대 이하 농업인을 2010년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 

3. 호별소득보상제도8

3.1. 개요

○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농가의 소득감소, 쌀 과잉문제 해소, 논·밭농업 활성화, 

자급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0년 쌀을 대상으로 한 모델사업을 거쳐 

2011년 전면 도입되었다.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특징은 ‘쌀을 감산하는’ 동시에 ‘전략작물을 증산하여’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점이다. 

○ 전략작물은 수요가 늘어나고 일본 국내에서 증산이 가능한 작물로서 ① 맥

류, 대두, 사료작물, ② 신규수요미(사료용쌀, 가루용쌀, 연료용쌀, 청벼, 가

공용쌀), ③ 메밀, 유채, ④ 사탕무 등이다.  

8 쌀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 밭작물 직불제 등의 보다 구체적 내용은 김태곤 외(2013)

를 참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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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쌀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 밭작물 직불제

목적
∙쌀농업 적자보전

∙쌀농가 경영안정

∙전략작물 생산증대

∙쌀 수급조정

∙밭작물 경영안정

∙자급률 향상

대상자
∙쌀생산수량목표 달성자

∙판매농가, 마을영농

∙대상작물 생산자

∙판매농가, 마을영농

∙대상작물 생산자

∙판매농가, 마을영농

대상
작물

∙주식용쌀

∙맥류, 대두, 사료작물

∙가루용쌀, 사료용쌀, 청벼

∙메밀, 유채, 가공용쌀

∙지역특산물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용감자

∙메밀, 유채

보전
방법

∙생산비･판매가격차액

∙고정지불, 변동지불

∙주식용쌀과의 소득균형

∙작물별단가

∙생산비와 판매가격차액

∙작물별단가

∙면적지불, 수량지불  

대상
농지

∙논 ∙논 ∙밭, 논

가산
조치

∙품질(밭작물만), 규모확대, 재생이용, 녹비작물, 마을영농법인화

○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다음의 3가지 직불제로 구성된다. 

  ① 쌀 직불제: 논 대상, 쌀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② 논활용 직불제: 논 대상, 전략작물(쌀 대체작물)의 증산 도모

  ③ 밭작물 직불제: 논·밭 대상, 밭작물 증산 도모

표 4-1.  호별소득보상제도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 대상농가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대상작물을 생산하는 판매농가 전체와 

마을영농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보전수준은 만성적인 적자품

목에 대해 ‘생산비를 보전’하는 일종의 ‘부족불제도’로서, 전국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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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쌀 직불제

3.2.1. 목적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적자경영을 하는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3.2.2. 보전방법

○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항상적인 적자분을 ‘고정지불’로 보전한 후, 당연도 

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변동지불’로 보전하

는 일종의 ‘부족불제도’이다.

3.2.3. 지불단가(2010년산)

⑴ 고정지 불  단 가

① 표준생산비: 과거 7년(2002～08년) 중 5년 평균, 자가노임의 80%

  - 13,703엔/60kg

② 표준판매가격: 전체 품종 평균 거래가격 기준, 과거 3년(2006～2008년) 평균

  - 11,978엔/60kg

③ 단가: [① 표준생산비]－[② 표준판매가격]

  - [13,703엔/60kg]－[11,978엔/60kg]＝1,725엔/60kg

  - 면적단가: 15,238엔/10a(전국평균단수 530kg/10a)≒15,000엔/10a  

⑵ 변 동 지 불  단 가

① 표준판매가격: 전체품종 평균 거래가격 기준, 과거 3년(2006～2008년) 평균

  - 11,978엔/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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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0년산 판매가격(농가수취가격)

  - 농가수취가격＝[전체 품종 평균 거래가격(출하～1월말)]－[유통경비]

  - 10,263엔/60kg＝[12,723엔/60kg]－[2,460엔/60kg]

③ 단가: [① 표준판매가격]－[② 당년도 판매가격]

  - [11,978엔/60kg]－[10,263엔/60kg]＝1,715엔/60kg

  - 면적단가: 15,100엔/10a(전국 평균단수 530kg/10a)    

⑶ 2010년 산  쌀 의 농가수 취가격 ( 60kg당)

  - 농가판매가격(10,263)＋고정지불(1,725)＋변동지불(1,715)

  - 합계: 13,703엔/60kg, 표준생산비(13,703)와 동일 금액  

그림 4-1.  쌀 직불제 지불단가(고정지불, 변동지불) 

[표 준 생 산 비 ]

과 거 7년 중
(2002 -08 )
5년 평 균

(13 ,703엔 /60kg )

[생 산 비 하 회 분 ]
(1 ,725엔 /60kg )

[고 정 지 불 ]
(1 ,725엔 /60kg )

[변 동 지 불 ]
(1 ,715엔 /60kg )

15 ,100엔 /10a

[당 년 도 판 매 가 격 ]
(농 가 수 취 가 격 )

2010년 산
(10 ,263엔 /60kg )

15 ,000엔 /10a

530kg /10a

530kg /10a

[표 준 판 매 가 격 ]

과 거 3년 평 균
(2006 -08 )

(11 ,978엔 /60kg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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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논활용 직불제

3.3.1. 목적

○ 논농업에서 쌀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논에서 과잉인 쌀 대신에 전략작물의 

증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3.3.2. 전략작물

○ 전략작물이란

  ① 판매가격이 항상적으로 생산비를 하회하는 작물로서,

  ② 국민의 식생활에 특히 중요한 작물이며,

  ③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른 작물과 조합이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  

3.3.3. 작물별 단가

○ 작물별 단가는 <표 4-2>와 같다. 이 중에서 특히 사료용 쌀을 비롯하여, 가

루용 쌀, 청벼 등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를 설정하여 증산을 유도한다. 

○ 품목별 단가 이외에도 이모작가산(加算)이나 경축연대 가산 등을 설정하여 

논농업 구조개선이나 지역순환농업 구축을 도모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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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단가(엔/10a) 비고

 ① 맥류, 대두, 사료작물 35,000  

 ② 사료용쌀, 가루용쌀, 청벼 80,000 증산유도

 ③ 메밀, 유채, 가공용쌀 20,000  

 ④ 이모작 가산<추가> ①, ②, ③+15,000  

 ⑤ 경축연대 가산<추가> 13,000  

표 4-2.  논활용 직불지불단가(2011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3.4. 밭작물 직불제

3.4.1. 목적

○ 밭작물 중에서 전략작물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자급률을 향상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3.4.2. 보전수준 및 보전방법

○ 주식용 쌀과의 소득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의 단가를 설정하고, 증산을 장려

하기 위해 수량단위의 단가를 지불하는 ‘수량지불’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단수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생산면적으로 기준으로 지불하는 ‘면

적지불’을 병행한다. 

○ 지불단가는 면적지불은 밭작물 공통으로 10a당 20,000엔이며, 수량지불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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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물 평균지불단가

소맥

2조대맥

6조대맥

나맥

대두

사탕무

전분용감자

메밀

유채

6,320엔/60kg

5,130엔50kg

5,490엔/50kg

7,380엔/60kg

11,660엔/60kg

7,260엔/톤 

12,840엔/톤

13,030엔/45kg

9,640엔/60kg

그림 4-2.  밭작물 직불제 지불단가

평균단수 수량

지불

금액

수량지불

면적지불

(2만엔/10a)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표 4-3.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 수량지불 단가(2014)

주: 수량지불단가는 평균지불단가를 기준으로 품질에 따라 단가를 차등 설정하여 고품질을 

유도하고 있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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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

3.5.1. 실시현황 

가.  쌀  직 불 제

□ 지불금액

○ 2011년도 호별소득보상제도 지불금액은 5,366억 엔에 달한다.  

- 쌀 직불금(고정): 1,533

- 쌀 직불금(변동): 0

- 논활용직불금: 2,218

- 밭작물 직불금: 1,578

- 가산지불: 36

○ 2010년도 쌀 직불금은 총액 3,068억 엔에 달한다. 

- 고정: 1,529

- 변동: 1,539

□ 지불대상자

○ 2011년도 지불대상자는 1,150천 건, ‘논 활용’ 감소로 2010년에 비해 13천 

건 감소하였다. 

- 쌀: 1,008천 건, 2010년대비 2천 건 증가

- 논활용: 540천 건, 39천 건 감소

- 밭작물: 75천 건(2011년 신규)

- 가산: 8천 건

○ 영농형태별

- 개인: 1,135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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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8천 건

- 마을영농: 8천 건(참가농가 241,336호)

- 계: 1,150천 건

□ 지불면적

○ 2011년 지불면적: 1,022천 ha(10a 공제전 1,128천 ha), 2010년 대비 3천 ha 

증가하였다. 

○ 주식용 쌀 생산수량목표가 35천 ha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불면적이 

늘어난 것은 생산수량목표에 따른 생산이 2010년의 모델사업보다도 진전했

다는 의미가 있다. 

○ 식부면적 규모별 가입률(가입대상자는 쌀 식부면적이 10a이상(10a 공제전))

은 대규모계층일수록 가입률이 높다. 5ha이상 계층은 가입률이 98%이지만 

0.5ha미만 계층은 58%에 불과하다(<표 4-4> 참조).

- 0.5ha 미만: 58%

- 0.5～1.0ha: 68%

- 1.0～2.0ha: 70%

- 2.0～3.0ha: 71%

- 3.0～5.0ha: 77%

- 5ha 이상: 98%

○ 가입자의 10%에 해당하는 2ha 이상 가입자에게 직불금의 60%가 지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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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
0.5ha

0.5～
1ha

1～
2ha

2～
3ha

3～
5ha

5ha
이상

면
적

지불대상면적(만 ha) 112.8 14.7 17.6 18.7 9.4 11.0 41.6

보험가입면적(만 ha) 142.5 25.2 25.8 26.7 13.2 14.4 42.2

가입률(%) 79.1 58.3 68.1 69.9 70.8 76.6 98.4

가
입
자

지불대상자(만 건) 100.8 52.2 25.0 13.6 3.9 2.9 3.3

지불대상지비율(%) 100.0 51.8 24.8 13.5 3.9 2.9 3.3

지불금액(억 엔) 1,533 140 224 259 135 160 615

지불금액비율(%) 100.0 9.2 14.6 16.9 8.8 10.5 40.1

표 4-4.  쌀 직불금의 식부규모별 가입자수·지불금액

주 1) 지불대상면적은 지불대상자의 식부면적(10a 공제이전)임.

2) 보험가입면적의 합계는 사료용쌀, 가루용쌀, 가공용쌀 면적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나.  논 활 용  직 불 제

○ 주식용 쌀의 생산수량목표가 감소를 반영하여 2010년도 모델사업에 비해 

모든 작물의 지불면적이 증가하였다(<표 4-5> 참조).

○ 맥류(밀, 보리)는 서일본에서 식부면적이 3천 ha 증가하여 17만 ha로 늘어났

다. 대두는 동해지역이나 규슈지역에서 식부면적이 늘어났고, 동일본 지진 

피해지역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천 ha 감소한 11만 1천 ha이다. 

○ 사료작물은 축산이 번창한 규슈지역에서 식부면적이 늘어나 5천 ha가 증가

한 10만 ha이다.

○ 신규수요미(가루용쌀, 사료용쌀, 청벼용쌀)는 배수가 불량한 논에서도 생산

할 수 있고, 농기계 등에 추가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2만 8천 ha 

증가한 6만 4천 ha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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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전년대비

맥류 166,300 169,665 3,365

대두 112,003 111,069 -934

사료작물 95,670 100,881 5,211

신규수요미 35,571 63,877 28,306

가루용쌀 4,920 7,263 2,343

사료용쌀 14,773 33,758 18,985

청벼 15,878 22,856 6,978

메밀 31,346 35,260 3,914

유채 759 643 -116

가공용쌀 38,374 27,494 -10,880

○ 메밀은 중산간지역을 포함하여, 홋카이도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식부면적

이 증가하여 4천 ha 늘어난 3만 5천 ha로 증가하였다. 

표 4-5.  논활용 직불제 지불면적

단위: ha

주: 2010년은 논활용자급력향상사업의 지불면적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다.  밭 작 물  직 불 제

○ 밭에서 전략작물은 맥류를 비롯하여,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 메밀, 유채 

등이다. 이러한 작물은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증산이 가능하여 자

급률 향상에 기여한다. 

○ 2011년 밭작물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품목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직

불에 의한 증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맥 생산량

이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16만 6천 톤이나 늘어났고, 홋카이도에서 사탕무 

생산량이 53만 7천 톤이나 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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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전년대비

맥류 618,045 799,127 181,082

소맥 534,955 700,727 165,772

대맥 83,090 98,400 15,310

대두 173,485 181,391 7,906

사탕무 3,001,251 3,538,422 537,171

전분용 감자 685,565 727,435 41,870

메밀 - 27,654 27,654

유채 - 1,628 1,628

구분 건수 면적(ha)

규모확대 7,102 16,937

재생이용 190 278

녹비윤작 1,162 1,818

○ 메밀과 유채는 2011년 처음으로 직불제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생산, 가공되어 판매되는 등 지역단위의 소득원 작물로 기여하고 

있다.

표 4-6.  밭작물 직불제 지불수량

단위: 톤

주: 2010년은 품목횡단경영안정대책의 수량지불 수량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라.  가산 지 불

○ 3대 직불금에 추가지불되는 가산(加算)지불의 지불실적은 다음과 같다. 

- 규모확대 가산이 7,102건에 16,937ha

- 재생이용 가산이 190건에 278ha

- 녹비윤작 가산이 1,162건에 1,818ha

표 4-7. 가산지불 건수 및 면적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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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2011년산 지불단가

가.  고정지 불  

○ 2011년산 쌀에 대한 고정지불금액은 2010년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2년

산 쌀의 고정지불도 동일금액으로 지불된다. 

나.  변 동 지 불

○ 변동지불은 당연산 가격이 표준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한

다. <그림 4-3>에서와 같이  먼저 표준생산비(13,703엔/60kg)와 표준판매가

격(11,978엔/60kg)과의 차액(1,725엔/60kg)이 2010년산에 대한 고정지불금

으로 지불된 후, 표준판매가격과 2010년산 판매가격(10,263엔/60kg)과의 차

액(1,715엔)이 변동지불금으로 지불된다. 

○ 2011년산 가격(12,624엔/60kg)은 ‘표준 판매가격(11,978엔/60kg)을 하회하

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2012년산 쌀도 가격 상승으로 변동지불은 지불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2년 

9월 평균가격이 16,650엔으로서 2011년산 동기 가격(15,169엔)보다 10%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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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쌀의 변동지불 지불실적(2010년～2011년)

[고정지불]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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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8

[변동지불]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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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3.5.3. 마을영농과 개별농가와 소득비교

○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마을 단위의 조직경영체인 마을영농도 대상으로 한다. 

마을영농은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작업 분업이 가능하고, 농산물가공이나 

직거래, 교류 등도 가능하여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제도적인 장점도 지니고 있다. 쌀 직불금은 쌀 식부면

적에서 자가소비상당분(10a)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개별경영에 대해서는 농

가별로 자가소비분으로 10a씩 공제하나 마을영농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직

체로 간주하여 조직전체로 10a를 공제하는 우대를 주고 있다. 그리고 마을

영농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40만 엔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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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영농 개별영농

비고경영규모 20ha
(쌀12ha 

사료용쌀8ha) 

경영규모 1ha 20호
(쌀0.6ha 사료용쌀0.4ha)

판매수입(a)

쌀

사료용쌀

계

1,088

72

1,160

쌀

사료용쌀

계

마을계(호당) 

1,088(54.4)

72(3.6)

1,160(58.0)

단수(kg/10a)

쌀 530

사료용쌀 650

단가

쌀 10,263엔/60kg

사료용쌀 31엔/kg

보조금수입(b)

쌀

사료용쌀

계

358

744

1,102

쌀

사료용쌀

계

301(15.1)

744(37.2)

1,045(52.3)

쌀

고정지불 1.50/10a

변동지불 1.51/10a

단 자가소비 10a공제 

사료용쌀 8.0/10a 

경축연대 1.3/10a 추가

수입계(c=a+b) 계 2,262 계 2,205(110.3)

농업경영비(d) 계 1,185 계 2,040(102.0)
마을영농은 농기계 공동

소유, 코스트 반감 

소득(c-d) 계

(호당)

1,077

(53.9)

계 165(8.3)

마을영농

전체 912만엔 증가

호별 45.6만엔 증가  

표 4-8. 마을영농과 개별영농과의 소득비교, 2010년

주  1) 편의상 농가 20호, 논 20ha의 마을에서 개별영농은 각각 쌀 0.6ha, 보조금 단가가 

가장 높은 사료용쌀 0.4ha 식부, 마을영농은 전체농가 참가형의 쌀 12ha, 사료용쌀 

8ha 식부를 가정함.

    2) 쌀 직불금은 쌀 식부면적에서 자가소비 상당분(10a)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개별영

농은 호당 10a, 마을영농은 조직 전체에서 10a를 각각 공제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 마을영농과 개별영농과의 소득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 4-8>과 같이 가정하여 

실제 계산을 해 보았다. 농가 20호, 논 20ha의 마을에서 개별영농은 각각 쌀 

0.6ha, 보조금 단가가 가장 높은 사료용쌀 0.4ha 식부, 마을영농은 전체농가 

참가형의 쌀 12ha, 사료용쌀 8ha 식부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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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호별소득보상제도

경영개황
1.4ha

(쌀 0.8＋대두1 0.6)

1.4ha

(쌀 0.8＋대두2 0.6)

농업소득(만 엔) A

  쌀·대두 판매수입3

  쌀·대두 경영비4

18.1

103.7(쌀 90.1＋대두 13.6)

121.8(쌀 92.6＋대두 29.2)

-18.1

103.7(쌀 90.1＋대두 13.6)

121.8(쌀 92.6＋대두 29.2)

직불금(만 엔) B

  생산조정보조금5

  쌀 직불6

  논활용 직불7

  밭작물 직불8 

21.0

21.0

-

-

-

54.5

-

10.5

21.0

23.0

소득합계(만 엔) (A＋B) 2.9 36.4

직불금 증가액(만 엔) - 33.5

○ 결과적으로는 논 20ha 규모의 마을영농은 1,077만 엔의 소득이 확보되는 반

면에 개별영농은 20호 농가의 합계가 165만 엔으로 마을 전체로 보면 912

만 엔의 소득증대효과가 나타난다. 

3.5.4.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경영안정효과 

○ 일본의 농가 호당 평균경영규모는 2010년 현재 2.2ha로 확대되었고, 호별소

득보상제도의 소득안정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을 상정한다. 

- 종전 경영면적: 1.4ha(벼 0.8ha, 생산조정작물(대두) 0.6ha) 

- 제도도입 후 경영면적: 1.4ha(벼 0.8ha, 대두 0.6ha)

표 4-9  호별소득보상직불금의 산정 예

주  1) 생산조정작물로서 대두를 식부함.

2) 본작으로서의 대두이며, 논활용 직불과 밭작물 직불의 대상임.

3) 2009년산 생산비통계의 전국평균 판매수입 기준으로 산정함.

4) 2009년산 생산비통계의 전국평균 농업경영비 기준으로 산정함.

5) 생산조정보조금 단가는 3.5만 엔/10a임.

6) 쌀 직불 단가는 1.5만 엔/10a, 자기소비분 10a는 대상에서 제외함.

7) 논활용 직불 단가는 3.5만 엔/10a임.

8) 밭작물 직불 단가는 3.83만 엔/10a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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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ha의 농지에 쌀 0.8ha, 대두 0.6ha를 각각 식부하면 직불금은 종전의 경

우는 대두 생산조정보조금 21만 엔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호별소득보상

제도 도입 이후에는 쌀 직불 10만 5천 엔, 논활용 직불 21만 엔, 밭작물 직

불 23만 엔 합계 54만 5천 엔을 받을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에 의해 평균규모의 농가는 직불금이 33만 5

천 엔이 늘어나서 소득이 36만 4천 엔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4. 경영소득안정대책

4.1. 쌀 직불제

4.1.1. 고정지불

○ 2014∼2017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2018년 폐지

○ 7,500엔/10a

○ 2018년부터 생산조정제도 폐지

4.1.2. 쌀 직불제(변동지불)

○ 2014년산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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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논활용 직불제

4.2.1. 정책목표

○ 사료용 쌀, 가루용 쌀 생산을 120만 톤으로 확대(2020년)

○ 맥류･대두 등 식부면적 65만 ha로 확대(2020년)

○ 사료자급률 38%로 향상(2020년) 

4.2.2. 직불단가

○ 사료용·가루용 쌀 단가 55,000∼105,000엔/10a

4.2.3. 가산조치

○ 2모작 가산

○ 경축연대 가산

4.2.4. 산지교부금

○ 지역재량

4.3. 밭작물 직불제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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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만엔/10a)

단수
(kg/10a)

5.5

8.0

10.5

380 530 680

하한

표준

상한

167엔/kg

4.4. 쌀･밭작물 수입보전 직불제

○ 2007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 계속

○ 판매수입기준의 변동지불

그림 4-4.  사료용 쌀의 수량 지불(2014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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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쌀, 맥류(밀, 보리),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

기준

수입
당년

수입

과거 5년중 3년평균

(현별 산정)

쌀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품

목

별

수

입

차

액

합

산

직

접

지

불

9

할
×

적립금은 기준수입의 9%

(정부 3, 생산자 1 부담)

제도 2013년 2014년 비고

쌀 직불제
(고정지불) 

∙단가 1.5만 엔/10a

∙예산 1,613억 엔 

∙단가 7,500엔/10a

∙2017년까지 계속

∙예산 806억 엔 

∙2018년 폐지

∙생산조정 폐지

쌀 직불제
(변동지불)

∙예산84억 엔

(2012년산)
∙폐지 ∙2014년예산 200억 엔

논활용 직불제 ∙예산 2,517억 엔 ∙예산 2,770억 엔
∙사료용쌀 수량지불

(5.5∼10.5만 엔/10a)

밭작물 직불제 ∙예산 2,123억 엔
∙예산 2,093억 엔

∙종전대로 실시 

∙2015년산부터 법개정

대상자 요건 개정

쌀･밭작물
수입보전 직불제

∙예산 724억 엔
∙예산 751억 엔

∙종전대로 실시

∙2015년산부터 법개정

대상자 요건 개정 

그림 4-5.  쌀·밭작물 수입보전 직불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표 4-10. 경영소득안정대책 개요 및 예산(2014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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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징

○ 농업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능

해진다. 이러한 논리로 정부는 농업을 보호하게 된다. 

○ 일본은 미국이나 EU 등 농산물 수출국과는 달리 수입국 입장에서 생산과 

연계한 직불제를 통한 농업구조 개선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직불

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직불제는 농가에게 생산비 수준의 목표가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경영안정형’과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하여 그 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공익형’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논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쌀 직

불제를 폐지하는 등 경영안정형에서 공익형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 2011년도 직불제 예산은 농림수산 전체 예산의 40.4%로 대폭 확대하여 계

속되고 있다. 확대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시장개방의 영

향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급률을 향상한다

는 의도이다. 다른 하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조건을 정비한다는 의미이다. 

○ 쌀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산’에서 지역에서 주요 소득원이면서 수요가 증가

하는 작물(전략작물)의 ‘증산’으로 전환하고, 생산조정을 폐지하여 작목선

택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단행하고 있다. 

○ 쌀 용도를 ‘주식용’과 ‘신규수요용’(사료용, 가공용, 가루용, 청벼 등)으로 구

분하여, 주식용은 감산하는 대신 신규수요용은 생산을 장려하는 등 논의 높

은 생산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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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농가는 판매농가 전체와 마을영농 등 다양한 농가를 포함하고 있다. 종

전의 ‘효율적인 경영체’ 육성에서 ‘다양한 경영체’ 육성으로 구조정책의 노

선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으로 지역활성화가 실

현되면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직불제에 ‘품질 가산’ ‘규모확대 가산’ ‘경축연대 가산’ 등과 같이 구

조개선을 유인하는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것은 직불제를 통하여 시장개

방에 대응하여 구조개선을 도모한다는 의도이다. 

○ 직접지불은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직

불제가 확충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주에게 직불금이 귀속

되는 경향도 있다. 즉, 직접지불이 유통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임

차료 인상을 통하여 지주로 이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한편, 일본은 경제 재생과 부흥을 도모하는 실천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 

6.)에서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① 전업농에 대한 농지집중, 

② 쌀정책 개혁, ③ 6차산업화 등을 통하여, ④ 농업･농촌 소득 배가의 달성

이라는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있다. 

○ 소득증대는 기본적으로 규모확대와 조직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6차산업화

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등에 의해 가능해진다.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산업

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경영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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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요지

○ 국내 위험관리 관련 주요 제도들은 재해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단기적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안정화는 

부수적 목적에 머물러 있음. 

- 최근 농업여건이 변화하고 농업경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위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짐. 이에 반해 지속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제도들 간 

연계도 부족하여 체계적, 효과적 위험관리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됨. 

- 국내외 농업위험관리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은 변동성을 계측하여 추정함. 그러나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최종산출물 가격 상승은 소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생산량 감소, 소득 하락을 위험으로 간

주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위험관리정책 중 소비지가격 안정화(가격상승 시 비축물량 

방출 등)는 농가 입장에서는 위험관리정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농가 입장에서 경영, 소득하락 보전장치로 분류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위험관리정책에는 보험제도가 거의 유일함.

- 유럽(특히 스페인)은 보험 관리기구, 시스템 측면이 잘 되어 있음. 

- 미국은 2014 농업법에서 보험제도를 매우 강화하고 있음. 세부 내용을 살

펴보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도 농가의 보험 참여 유도 및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보험제도 정비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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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품목보다는 농가단위의 접근이 절절하다고 생각하나, 수출국인 미국

(농산물 생산이 많은 나라- 농산물 경쟁력 보유, 품목 베이스 접근비중이 높

지 않아도 됨)과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농가단위의 직불제로 갈 경우, 쌀 자급

률 향상, 농지 유지 등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주요 품

목 위주의 정책도 필요(혼합 정책)한 것으로 생각됨.

○ 보험제도 정비를 위해 2가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첫째, 관측센터에서 연구를 위한 표본설계 시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재배면적 기준으로 하위 5%(영세농)9는 제외하고 있음. 해당 농가(소

득, 경영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들은 현행 정책

에서도 수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보험체계 내로 편입 가능

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둘째, 주요 농산물 중 배추, 무, 마늘, 양파 등은 재배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농업인에서 산지유통인으로 소유권이 이동함. 이러한 경우 보

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함. 

- 이러한 한국농업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임. 

○ 위험관리정책은 농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임. 또한, 관련 제도 간의 연계·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쌀은 변동직불제(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 지급)를 통해 이미 농

가에게 상당히 유리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임. 수입보험(기준가격

의 85%와 시장가격의 차액 지급)과의 비교연구에서 쌀은 변동성이 낮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쌀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 수입보험을 논의한다면 농가 규모별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쌀은 타 작목 수입보험이 정착된 이

후, 시도되어야 할 것임. 

9 품목에 따라 농가 중 40%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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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에서 질병, 병충해까지 보장하면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데, 보장범

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벼의 경우, 병충해를 포함하였을 때 보험 손해율이 594%(2012년 기준)가 

됨에 따라 제외하였다가, 시범사업을 다시 하고 있음. 

- 가축도 질병을 제외하면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거의 없고, 질병 부분을 포

함하면 손해율이 매우 높아지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네덜란드에서는 동식물의 질병을 잘 분류하고, 국가 개입이 필요한 단계

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네덜란드 사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가격의 설정은 매우 중요함. 해외 사례에서는 선물시

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선물시장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이용함. 

- 국내 농산물 중 선물시장에 상장된 품목은 돈육 외에는 없고, 거래량이 미

미하여 대표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대부분 최근 3년간 평균

가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농가단위의 소득, 수입에 대한 과거(또는 현재)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임. 

○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1차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보험은 소득 안정효과만 있음.

-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가도 품목별로 상이하나, 2할 이내일 것으

로 생각됨.  

- 직불제 등 소득지지 장치를 갖추고, 보험 제도를 그 다음 수단으로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의 쌀·밭작물 수입보전 직불제를 통해 시사점을 도

출해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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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입보전직불제는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5개 

품목에 대해 기준수입(현별 산정)과 당연수입(농가별 산정)의 비교 후, 합산

하여 수입을 보전함((예) A농가- 쌀, 대두 2개 품목을 경작하고 있으면 품목

별 수입차액을 합산하여 수입을 보전함).

- 국내에서도 위의 제도와 유사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해 10

여개 품목에 대해 도상연습을 하다가 ‘쌀’ 때문에 2013년에 중단한 바 있음. 

○ OECD 자료에서는 한국이 비교적 위험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 대

외적으로 위험관리제도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 위험관리 수준, 보호수준에 대해 양화(지수화 등)를 통해 각 국가 간의 비

교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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